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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is designed to propose the ways ofthe multilateral

cooperationsystem foreffectivemanagementoffisheriesresourcesinthe

variousoverlapping zonesestablished by bilateralfisheriesagreements

betweenKorea,ChinaandJapanintheNorthEastAsiaseaareaas

semi-enclosedsea.

ItisalsotobenotedthattheEastSea,theYellow SeaandtheEast

China Sea are alltypicalsemi-enclosed seas and thus need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astalstates for a proper conservation &

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reof. The goal of the

co-management of fisheries resources is to achieve the maximum

sustainableyieldoffisheriesresources.

Itis necessary to build multilateralfisheries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 and Japan in the North EastAsia sea area because

conservation& managementoftransboundaryfishstockscouldnotbe

guaranteedeffectivelybythemanagementoffisheriesresourcesinthe



seaareawhereestablishedthewhitezoneandthevariousgreyzonesas

middle zone,and the interim measures zone of bilateralfisheries

agreementsbetweenKorea,ChinaandJapanareestablished.

Fisheriesmanagementin Korea,China and Japan by the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in North East Asia sea area is faced with

difficulties to manage fisheries resources because ofthe reasons as

follows:First,thehighseasinNorthEastAsiaasasemi-enclosedsea

donotexist,Second,contaminationoftheseashasbeenacceleratedby

industrialization ofthe coastalstates.Third,the demand forfishery

productshasbeenincreasingcontinuouslybecausethepeopleofKorea,

ChinaandJapanpreferfishtootherfood,Fourth,fishingtechnologyof

Korea,ChinaandJapan isadvancedand therearetoomany fishing

vesselscomparingwithabundanceoffisheriesresources.Fifth,coastal

statesareresponsibleforeffectivemanagementoffisheriesresourcesin

EEZs based on United Nations Co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ternationalfisheriesrelationshipismaintainedbybilateralfisheries

agreements based on UNCLOS. However fisheries resources are

over-exploitedandtherecoveryofthefisheriesresourcesisveryslow

because prop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whicharticle63(1)ofUNCLOS defineshavenotpreparedyet.

Thus close cooperation among the coastal states for a proper

conservationandmanagementoftransboundaryfishstocksisnecessary.

SincethetransboundaryfishmigratewithintheEEZsoftwoormore

coastalstates,thereisaneedtomanagethefishstocksintheregion

betweenKorea,ChinaandJapanthrough amultilateralmechanism at



circumferenceareaofthewhitezone.

The coastal states must guarantee sustainable maintenance of

transboundaryfishstocksthroughtheregionalcooperationforaproper

conservation& managementsystem becauseonecoastalstatealonecould

notguaranteeconservationandmanagementoffishstocks.Thusthereis

aneedtobuildmultilateralfisheriescooperationbetweenKorea,China

andJapanintheseaareaoftheNorthEastAsia.

TherearemanysuccessfulinstancesincludingtheBarentsSeafora

properconservation & managementoftransboundary fish stocks.The

BarentsSeaisoneofthebestresearchobjecttostudy theregional

cooperationforconservation& managementoftransboundaryfishstocks

intheseaareaoftheNorthEastAsia.

In conclusion,it is necessary to build a multilateral fisheries

cooperationsystem betweenKorea,ChinaandJapanintheseaareaof

theNorth EastAsiatoconserveandmanagethetransboundary fish

stockseffectively.Itseemsdesirablethattherangeoftheseaareato

conserveandmanagefishstocksshouldbeanypartialareaintheWhite

Zone and the Interim Measures Zone of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the Southern Middle Zone of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the Interim Measures Zone ofthe China-Japan Fisheri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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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16일에 발효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자

국의 국내 관련법을 정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economiczone;이

하 이 논문에서는 EEZ로 표기함)을 설정하는 한편,양자 간의 어업교섭을 통

하여 기존의 어업협정을 개정하거나,새로이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이와 같이

동북아해역의 각 연안국들이 해역관리제도를 EEZ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과도

한 어획으로 고갈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원의 국가간

적정배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반폐쇄해인 동북아해역은 각 연안국들이 200해리까지의 EEZ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해역의 폭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따라서 그 사이에는 공해가 존재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EEZ경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므로,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99년 2월에 한․일어

업협정이,2000년 6월에 중․일어업협정이,2001년 6월에 한․중어업협정이 발

효되었으며,EEZ 외에 상호 겹치는 수역을 중첩수역(중간수역․잠정조치수

역․잠정수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일,한․중,중․일어업협정에 따라 자국의 EEZ에 상대방 국가 어선의

입어를 일정한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이는 어업협정 체결 이전의 전통적

조업에 대한 상호간의 배려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상호입어를 허용한 것으로서

자국의 EEZ에서 지속적 어업을 위한 잉여량에 대한 일정부분의 어선 입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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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한 것이 아니었다.그러나 전통적 상호입어를 통한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서는 입어할당제,업종별․어종별 할당제 등을 통하여 입어량을 제한하도

록 하였고,특히 한․중,한․일,중․일간에 최초로 배정된 상호입어 물량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등척․등량을 실시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자료1)에 의하면,2000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수산자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중․일 3국간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한․중 잠정조치수역,중․일 잠정수역에서는 당해 체약국의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므로,수산자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수산자원이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동북아해역은 다음과 같은 해양법상의 특

징 때문에 쌍무적 어업협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첫째,동북아해역은 전형적인 반폐쇄해로서 공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상의 문제는 당해 연안국간의 협력에 의하여서

만이 해결될 수 있다.둘째,각 연안국의 산업화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셋째,한‧중‧일 3국 국민의 생선 선호 식문화로 인한 수산물의 수

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넷째,한‧중‧일 3국은 선진 어업국들로서 어

업기술이 고도화 되어 있고,수산자원의 양에 비하여 과도한 어선세력이 유지

되고 있다.다섯째,EEZ내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당해

연안국에 귀속되고,그러한 법적 기반 위에 성립된 양자 간의 어업협정에 의

하여 현재의 국제어업 질서는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체제가 존재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가속되거나 그 회복의 상태가 미미

1)홍현표 외,「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수산개
발원,2007,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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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는 한 연안국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

다.연안국들은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통하여 EEZ내 경계왕래자원의 유지

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는데,이를 위하여 소지역적․지역

적․범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하며,동북아해역에서의 한․중․일 3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지역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연구의 목적

어업협정 발효 이후 각국은 매년 어업협정의 틀 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에 따라 양자 간의 어업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지속적 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 체결

이후 근 10여년 동안 적지 않은 부정적 현상들이 노출되고 있다.따라서 현시

점에서 한․일,한․중,중․일어업협정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해역에서

의 한․중․일 다자간 어업협력체제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① EEZ와 중첩수역의 수산자원관리 한계 규명,

② 경계왕래수산자원관리의 다자간 협력효과 분석,③ 3국간의 어업협정체제

전환 검토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다.

세부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첫째,동북아해역의 어업협정체제에

서 한․중․일 3국은 자국의 국별 EEZ내에서 연안국이 독자적으로 어업관리

를 하게 되며,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잠정수역 등의 중첩수역에 대해서는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자원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어업

협정의 틀에서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해서 연안국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

는가를 고찰하고,어업협정체제에서 EEZ와 중첩수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가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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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동북아해역에 분포하는 많은 어종이 경계왕래어종으로서,한 국가의

행위는 타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나 양국 간의 관리만으로는 자원관리상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간 국제협력이 필요한데,이 경우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외국의 사례를 통해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 고찰하였다.

셋째,현재의 어업협정체제는 양자 간의 어업에 관한 협력체제이기 때문에

한․중․일 다자간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데,그 이유는 한․중․일 3국은

양자협정의 당사국이면서 제3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2)따라서 경계왕래자

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한․중․일 3국간의 다자간 어업협력체제의 도입하기

위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다자간 협력체제를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의 조

직 구성과 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3.선행연구의 검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는 EEZ체제에 의한 방법과 경계왕래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방법이 있다.EEZ체제를 통한 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그러나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연구는 국

외적으로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국내적으로는 미미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는 ① EEZ에 성격에 관한 연구,② EEZ체제에 있어서 동북아 3국의 어업

협정 관련 연구,③ 경계왕래수산자원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EEZ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RobinR.Churchill․AlanV.Lowe(1999)3),D.

P.O’Connell(1982)4)5),BarbaraKwiatkowska(1989)6),EllenHey(1989)7),최종화8)

2)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중국이 제3자이고,한․중 어업협정의 경우 일본이 제3자이며,중․
일 어업협정의 경우 한국이 제3자가 된다.

3)RobinR.Churchill․AlanV.Lowe,TheLawoftheSea,ManchesterUniversityPress,
1999,pp.289-290.

4)D.P.O’Connell,TheInternationalLawoftheSea,Vol.Ⅰ,ClarendonPress,1982.



- 5 -

(2009)등이 있다.

먼저,D.P.O’Connell(1982)은 EEZ의 성립배경,관할권,지역협정,EEZ의 범위

와 경계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EEZ설정에 있어서 생물자원적 문제점과

최대지속적 생산 유지를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정확한 평가의 중요성,인접한

연안국과의 EEZ설정에 있어서의 수산관할권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BarbaraKwiatkowska(1989)는 연안국의 EEZ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

리․의무와 연안국간의 협력으로서 일본과 러시아,호주와 파푸아뉴기니,콜롬비아와

하이티 등의 사례를 통해서 협력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였다.또 다른 연구로 Ellen

Hey(1989)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1항을 설명하면서 연안국 간의 협력과 제63조 2

항에 따른 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TAC관리체제에 대해서 연안국의 참여가 필요함

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RobinR.Churchill(1999)등은 EEZ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먼저

권리는 주권적 권리로서 연안국은 EEZ의 자연자원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

한 권리를 가지며,의무는 연안국은 어종별 TAC관리를 결정할 의무와 함께

어업자원의 최적 이용목표 즉 MSY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종화(2009)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있어서 EEZ의 개념․법적 지위․

어업관할제도․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특별보존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EEZ체제에 있어서 동북아 한ㆍ중ㆍ일 3국의 어업협정과 관련한 선행연구

도 다수 존재한다.우선 최종화(1998)9)는 어업협정의 성격에 대해 양 체약국 EEZ내

pp.510-580.

5)D.P.O’Connell,TheInternationalLawoftheSea,Vol.Ⅱ,ClarendonPress,1982.
pp.727-731.

6)BarbaraKwiatkowska,The200mileExclusiveEconomicZoneintheNewLawof
theSea,MartinisNijhoffPublishers,1989,pp.45-93.

7)EllenHey,TheRegimefortheExploitationoftransboundarymarineFisheries
Resource,MartinisNijhoffPublishers,1989,pp.53-147.

8)최종화,｢현대국제해양법｣,도서출판 두남,2008,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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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행해지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에 관한 합의와 상호입어제

도에 있어서 전통적 어업실적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이상고(1999)10)는 EEZ어업관리 체계는 한국 어업관리의 제도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TAC제도 도입은 EEZ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어업관리 체계의 변화로

분석하였다.또한 이창위(1999)11)는 중첩수역에 대하여 공해적 성격의 잠정조업수역이

나 제주남부 중간수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공동관리적 성격이 강한 수역

으로 보고 있다.그리고 박재영 등(2000)12)은 잠정조치수역은 greyzone과 같은 수역

으로서 한․일 제주남부 중간수역과 중․일 잠정수역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주된 내용은 동북아해역의 어업은 EEZ 체제로 전환되었고,

EEZ와 중첩수역에 대한 법적 성격의 고찰을 통해서 자원 관리의 주체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였다.동북아해역에 있어서의 수산자원 보존관

리는 EEZ체제로서의 관리이다.그러나 3국의 EEZ가 중첩됨으로써 중간수역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중간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의 관리문제는 자원의 고

갈과 연관이 있다.이것의 이론적 뒷받침으로 자유어업과 관리어업의 차이를

이상고(2007)13)는 생물경제적 균형분석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상기 EEZ체제를 통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은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MSY를 실현

하도록 하고 있지만,한ㆍ중ㆍ일 3국의 경우 반폐쇄해로서의 특성으로 인하여

중간수역 등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어업협정 체결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

에서 수산자원의 보존관리는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Robin.R.Churchill등(199

9) 최종화,“새한일 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수산경영논집｣,한국수산경영학회,제29집
제2호,1998,pp.10-16.

10)이상고,“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 체계와 TAC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한국수산경영학회,제30권 제1호,1999,pp.3-10.

11)이창위,“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어업질서에 관한 연구”,｢새울법학｣,법문화연구소,제3집,
1999.pp.167-170.

12)박재영․최종화,“한․중 어업협정의 평가 및 향후 과제”,｢수산경영론집｣,한국수산경영학
회,제31권 제2호,2000,pp.16-17.

13)이상고,｢해양생물경제학｣,부경대학교 출판부,2007,pp.2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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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은 자국 EEZ수역의 경계․협약상의 법적 상태 등에서 설명하고,경계왕

래자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지역적 협력사례를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제시

하고 있다.그리고 RobinR.Churchill(1999)15)은 바렌츠해에서의 어업협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의 바렌츠해 협력은 고립된 룹홀

(Loophole)해역에서의 아이슬란드에 의한 비규제적 조업으로 인해 자원이 줄

어들자 노르웨이․러시아․아이슬란드 3국 간에 합의된 어업협력체로서 역사

적 배경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동 연구는 동북아해역에서의

비교 자료로 활용하였다.

한편,AnastasiaStrati등(2006)16)은 경계왕래자원의 실질적인 관리 즉,어업노

력 및 어획 가능 크기에 관한 것은 중요성이 명백하지만,그 관리가 종종 적

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경계왕래자원의 관리와 관계된 인식의 공유,정

보의 공유 등 장애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연구로서 신영태 등(2001)17)은 동중국해에서의 수산자원의 공

동관리 방안으로 4가지 유형,즉 제주남부 중간수역 주변해역에 대해서 한․

중 간 현행조업유지수역,한․일간 제주남부 중간수역,그 이동의 일본측 수역

일부,중․일간 잠정수역 등의 해역으로 분류하고 각 수역에서 한․중․일 3

국이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으며,이를 바탕

으로 단계별 공동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또한 조정희 등(2005)18)은 다자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동태비선형생물경제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최소 이익점 즉,파레토 최적에서의 현재가치는 한국의

14)RobinR.Churchill․AlanV.Lowe,op.cit.,pp.160-167,pp.294-296.

15)RobinR.Churchill,“TheBarentsSeaLoopholeAgreement:ACoastalStateSolutionto
aStraddlingStockProblem",TheInternationalJournalofMarineandCoastalLaw,
Vol.14No.4,1999,pp.467-483.

16)AnastasiaStrati․MariaGavouneliandNikolasSkourtos,UnresolvedIssuesand
challengestotheLawoftheSea,MartinisNijhoffPublishers,2006,pp.3-19.

17)신영태 외,｢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 공동관리방안｣,해양수산부,2001,
pp.77-78.

18)조정희 외,｢한․중․일 공동 어업관리 방안 연구 Ⅱ｣,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pp.59-67,
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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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EEZ

체제

성격에

관한

연구

Robin R.Churchill‧

AlanV.Lowe(1999)

연안국들의 EEZ에서의 주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석

D.P.O’Connell(1982)
EEZ의 성립배경,관할권,지역협정,

EEZ의 범위와 경계 등 분석

Barbara Kwiatkowska

(1989)

EEZ에서의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권리․의

무와 연안국간의 협력

최소 이익점은 2,135억원이고,중국은 358억원,일본은 1,360억원으로 나타났으

며,3국간의 이익 증대를 위한 파레토 최적점은 한국의 경우 5,526억원,중국

은 3,183억원,일본은 3,764억원으로 나타났고,3국이 서로 협력과 이해를 통하

여 협조할 경우 전체 순이익의 현재 가치는 1조2,473억원으로 나타났다.본 연

구는 바렌츠해에 대한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사례를 통해 동북아해역에서의

다자간의 협력체제 가능성 분석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하였다.주로 양자간의

협약․다자간의 위원회․국제기구 등에 대한 사례들로서 이들 선행연구 자료

들을 통하여 한․중․일 3국 간의 동북아해역에서의 연구와 비교를 통해서 유

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동안의 동북아해역에 대한 연구는 어업협정의 성격과 체제 분석,그리고

앞으로의 다자간 어업협력체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EEZ체제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분석

하고,이에 따른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였다.그리고

현재 동북아해역에서의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비

교분석하여 유사점 및 차이점을 고찰하고,이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협

력의 형태․조직과 기능․대상해역․선택 가능한 정책 등에 대해서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표 1-1>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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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Hey(1989)
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TAC관리체제에

대해서 연안국의 참여

최종화(2009)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법적 지위․

어업관할제도․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특별보존 조치 등

EEZ

체제의

동북아

3국어업

협정

관련

연구

이상고(1999)
EEZ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어업관리 체계

의 변화 분석

이창위(1999)
중첩수역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

한 공동관리적 성격 등 분석

최종화(1998)
양 체약국간 EEZ내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 분석

박재영 등(2000)
잠정조치수역인 한․일 제주남부 중간수

역과 중․일 잠정수역을 비교 분석

경계

왕래

자원에

관한

연구

AnastasiaStrati등

(2006)

경계왕래자원의 관리와 관계된 공유의

인식,정보공유 등 장애요인 분석

Robin.R.Churchill

등 (1999)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지역적 협력사례 분석

RobinR.Churchill(1999) 바렌츠해의 어업협력에 관한 연구

신영태 등(2001)
동중국해에서의 수산자원 공동관리

방안 연구

조정희 등(2005)

게임이론에 의한 동태비선형생물경제

모델을 통한 한․중․일 3국의 협력효

과 분석

제2절.연구의 범위와 내용

1.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반폐쇄해인 동북아해역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연구가 중심

이 된다.현행 한ㆍ중ㆍ일 3국의 수산자원관리는 어업협정체제에 따라 연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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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한ㆍ중ㆍ일 3국 사이에는 공해가 존재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과도한 어획이 이루어지는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계왕래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고,한ㆍ중ㆍ

일 3국의 국제협력체제를 분석하는 것이다.이러한 배경에 따라 연구의 범위

는 다음과 같다.

첫째,3국의 EEZ와 중첩수역(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잠정수역)및 현행조

업유지수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현행의 어업협정체제에서의 자원관리를 평가

범위로 하였으며,한․중의 경우 EEZ와 잠정조치수역․현행조업유지수역,

한․일의 경우 EEZ와 중간수역을 범위로 하고,중․일의 경우는 EEZ와 잠정

수역․현행조업유지수역을 범위로 하였다.유엔해양법협약과 한․중,한․일,

중․일 어업협정에 따르는 각종 규정,특히 지속적인 어업을 유지하기 위한

연안국간의 어업협력과 타방국 EEZ에 있어서 조업조건 유지 등과 이를 통한

쟁점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연구는 한․일 제주남부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그리고 중․일 잠정수역,한․중 및 중․일 현행조업유

지수역이 겹치는 부분의 자원 보존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 연구범위로 하

였다(<그림1-1>참조).

셋째,국제협력을 위한 연구의 범위로서는 현행 국제수산기구와 경계왕래자

원에 대한 협력사례의 분석 중 바렌츠해에 대한 협력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

였다.

2.연구의 내용

이 논문의 연구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연구체계

를 따랐다.제1단계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주요사항 중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일반이론과 EEZ체제에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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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주요이론과 내용을 분석하였다.다음으로 제2단계에

서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있어서 EEZ와 중첩수역의 운영을 중심으로 어업

협정의 성격과 중첩수역의 내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이를 위하여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의 수집을 통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이와 병행하여 정

부 및 관계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한․중,한․일,중․일어업협정에 따른

연차별 어업협상에 참가했던 연구자의 경험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그리고

제3단계로 게임이론에 의한 비선형생물동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경계왕래자

원의 지역협력 필요성과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국제협력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였다.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 주제 선정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기존의 선행연

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반폐쇄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및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일반이론을 살펴보았다.먼저 법적 개념을 검토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의 적용규정으로서 보존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제3장에서는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체제인 현행의 3개 어업협정

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우선 이 협정들의

법적 성격과 협정 체결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수산업 동향을 분석하

였다.그리고 한․중,한․일,중․일어업협정에 의한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

한 협력사항을 평가하고,향후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으로 경계왕래자원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동북아해역 지역협력과 관련

하여 여건 및 문제점 등 상황을 분석하였으며,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대

한 한․중․일 3국간의 지역협력과 반폐쇄해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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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협력사례를 비교ㆍ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동북아해역의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다자간 체

제의 형태,조직과 기능,대상해역 및 대상어종 등의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고,전체 논문의 결론을 맺었다.

<그림1-1>한‧중‧일 어업협정 수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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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체제

제1절 반폐쇄해 생물자원 보존관리 협력의 일반이론

1.반폐쇄해의 법적 개념

반폐쇄해(semi-enclosedsea)란 두 나라 이상의 해안으로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바다와 연결되거나 또는 전체 혹은 대부분이 둘 이상의

연안국 영해나 EEZ로 구성된 만․내만 또는 영해를 말한다(협약 제122조).19)

반폐쇄해는 지리적 개념과 위치에 대하여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나,일반적

으로 해역의 범위가 최소한도 5,000마일은 되어야 하며,주된 해역의 폭은 출

구보다 커야 하고,둘레는 50% 이상이 육지로 둘러싸여 해역과 대양으로 열

린 폭이 해역 전체 둘레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0)

현재 지구상에는 26개의 반폐쇄해가 존재하는데,그 면적은 지구 전체 해양

면적의 약 7%에 해당되고,수심 200m까지의 전 세계 대륙붕의 55%를 차지하

며,상업성 있는 어업의 25% 정도가 여기서 행해지고 있다.

동북아해역에 있어서는 황해,동중국해,동해,오호츠크해 등이 대표적인 반

폐쇄해들이다.황해는 50% 정도 육지로 둘러싸여진 반폐쇄해이고,그 총면적

은 460,000km²이며,해수의 총용적은 18,000㎦이다.대체로 길이는 1000km,폭

은 700km이고,평균 수심은 44m이며,최대수심은 100m이다.21)해수의 이동

19)LewisM.Alexsander,“RegionalismandtheLawoftheSea:Thecaseofsemi-enclosed
sea,"OceanDevelopmentandInternationalLaw,Vol.2-2,1974,pp.155-157.

20)WilliamT.Burke,“OceanDevelopmentandInternationalLaw",TheJournalofMarine
Affairs,Volume2.1974,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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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황해의 중앙으로 비교적 깨끗한 물이 북상하고,한국과 중국의 연안을

따라서 남하한다.평균 유속 10k’t정도인 쿠로시오는 동중국해 남단으로 지나

가며,황해지역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따라서 이 수역에서의 해수의 이동속도

는 0.5k’t이하이다.22)황해에서의 해수 체류시간은 5∼6년이나 걸린다고 조사

되어 있다.23)

반폐쇄해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해양오염 방지,항해의 자유,그

리고 해양의 과학적 조사 등의 문제에 관해서 연안국들은 지역주의에 입각해

서 다양한 협약들을 체결하여 이 해역을 규제하여 왔다.유엔해양법협약 제

123조는 적절한 지역적 기구를 통해서 연안국들 간에 협력해야 할 내용을 상

세히 규정하고 있다.24)

반폐쇄해는 그 지리적 특성상 해역 연안국 간의 해양관할권 조정과 더불어,

그 해역에서의 합리적인 생물자원 보존관리 및 개발,해양과학 조사,해양환경

의 보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공동 연안국으로 하여

금 해양법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적절한 지역

기구를 통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은 당해 해역에서의 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관

리․탐사․개발의 조정,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각국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

행의 조정,해양과학 조사정책의 조정,공동계획의 시행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이해관계국 또는 국제기구를 초청하는 것 등에 관한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

21)Mark Valencia,"The Yellow Sea :TransnationalMarine Resource Management
Issues",MarinePolicy,October1988,pp.382-395.

22)AlastairCouper(ed.),TheTimeAtlasandEncyclopediaoftheSea,TimeBooks,1990,
p.50.

23)Nozaki,KasemsupayaandTsubota,“MeanResidenceTimeoftheShelfWaterinthe
EastChinaandtheYellow SeaDeterminedby 228Ra/Measurement",Geophysical
ReserchLetters,No.16,p.1297.

24)백봉흠․김영구․이석용,“반폐쇄해 내에서 어업과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연안국협력”,
｢국제법학회논총｣,대한국제법학회,제43권 제1호,1998,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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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해,동중국해 및 동해의 연안국들은 이들 해역에서의 각국의 어업관

할권을 조정함과 동시에 자원을 보존관리하고,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공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한･중･일 3국은 EEZ설정 후 직접 또는 지역기구

를 통하여 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한반도의 주변해역인 황해와 동중국해 및 동해는

특수한 반폐쇄해이다.이러한 해역에서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해양과학적 조

사,해양오염 방지,그리고 항해의 자유 등에 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

다.25)

2.반폐쇄해에 적용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

가.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EEZ제도는 케냐에 의해 1971년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최

초로 주창된 이후 200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남미국가들과 이에 반대하는 해양

선진국들 간의 타협의 산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어 협약에 규

정되었다.26)

세계 모든 연안국들이 200해리 EEZ를 선포하게 되면,EEZ의 총 면적은 전

체 해양의 약 36% 정도 되고,여기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은 전체의 90% 이상

이 되며,해저 석유의 87%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7)

연안국들이 EEZ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세계 주요어장의 대부분이 연안국의

관할 하에 편입되었고,종래에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국가들의 접근

25)최정윤‧최종화,“동북아지역 국제어업 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수산경영논집｣,
한국수산경영학회,제30권 제2호,1999,p.12.

26)L.M.Alexander,R.D.Hodgson,“TheImpactofthe200MileEconomicZoneonthe
LawoftheSea”,SanDiegoLawReview,Vol.12,1975,p.568.

27)Robin.R.ChurchillㆍA.V.Lowe,op.cit.,1999,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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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제한과 규제가 가해지게 되었다.

EEZ제도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논의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은 물론이

고 일부 선진국들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한 이

른바 신국제경제질서(NIEO)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적법성을

인정받게 되었다.28)

이로 인하여 EEZ의 개념은 자원의 보존보다는 오히려 자원의 이용에 있어

서 연안국에게 특별이익을 부여하게 되었으며,지금까지 공해라고 생각되었던

연안수역은 EEZ․어업전관수역 또는 세습수역 등의 이름으로 완전한 연안국

의 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29)

그러나 EEZ체제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은 연안국의 관할권에 의한 권리의 향

유이지만,EEZ체제는 사실상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는 아

무런 법적 제재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다시 말하면,해양생물자원은

EEZ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초월하여 행동함으로써,연안국들이 각각 수산

자원 보존관리와 같은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목적이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양생물자원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재생산과 더불어

산란이나 먹이 섭취를 위한 회유성이라는 생태적인 특성과 그것의 통제 불가

능성,그리고 해양의 유동성이라는 서식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해양생물자원은 그 생태 및 서식환경의 제어불가능이라는 특성을 지

닌 천연자원이라는 관점에서는 무주물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데 법률상 무주

물은 선점의 대상이 되므로 구속받지 않는 어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만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다.그 이유는 대상자원이 아무나 경쟁적으로 개발하

28)Robert.Jennings․A.Watts,Oppenheim’sInternationalLaw,9thED.,LongmanGroup
LTD.,1992,p.335-339.

29)이한기․배재식․백충현,“새로운 해양법 질서와 한국 어업에 관한 법적 대책”,｢국제법학
회논총｣,대한국제법학회,제23권 제1․2호,1978,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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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고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무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어업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노력이 과잉 투입되면 궁극적으로는 해양생물자원의 고

갈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업허가를 취득한 어업자는 아무런 간섭 없이

어업활동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더욱

이 자원을 단순한 무주물로 인식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법적 개념은 공동

자원 내지는 공동재산으로 보는 개념이다.여기서 공동이란 공유(共有)․합유

(合有)․총유(總有)와 같은 공동소유의 개념도 아니고,햇볕이나 공기와 같은

공유(公有)의 개념도 아니며,아무에게나 이용이 개방되는 공공의 개념도 아닌

그야말로 취득과 처분의 자유가 보장되는 일반적인 소유의 개념을 배제한 자

원 이용상의 권리와 보존에 관한 책임의 공동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건대,EEZ제도의 기본이념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공히 달성하는 것이다.그러나 해양생물자원에 대

하여 연안국에 의한 보존관리 조치만으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관련 연안국들은 해양생물자원이 회유성이라는 생태적인 특성과 그것의

통제 불가능성,그리고 해양의 유동성이라는 서식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

고,전통적으로 어업에 종사해 온 국가에 대하여도 해역 관리체제의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은

이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 연안국간의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

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나.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EEZ는 영해 밖의 수역으로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이고,EEZ의



- 18 -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 및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

권적 권리의 일반적인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부터 제73조 사이에 일정

한 의무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실행상 이러한 EEZ제도에서는 연안국의 권리가 원초적으로 인정되

는 대륙붕제도와는 달리 연안국이 국내 입법조치 등에 의하여 EEZ를 설정한

경우에만 연안국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30)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규정을 살펴보면,첫째,주권적

권리로서 연안국은 EEZ의 자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며,해양오염 및 과학적 조사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며,31)유엔

해양법협약 제5부에 의하면 “연안국은 EEZ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의 탐사․

개발․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협

약 제56조 1항).

둘째,연안국의 의무로서 연안국은 어종별 TAC관리를 결정할 의무와 함께

수산자원의 최적 이용목표 즉,MSY32)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협약 제61조 1항 및 2항).유엔해양법협약의 EEZ제도에 의하여 연안

국의 관할 영역이 확대되기는 했지만,그 속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까지 인

위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또한 해양생물자원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유의 개념이 배제된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사회적 최적배분을 목표로 하는 합리적인 이용․

관리문제는 지속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국내법적 성격이 단순한 무주물이 아닌 국가 공동자

원 즉,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업허가나 TAC관리제도와 같은 국가통제력의

행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EEZ에 있어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이용

30)김찬규․이영준,｢국제법개설｣,법문사,1995,pp.230-232.

31)RobinR.Churchill․A.V.Lowe,Thelawofthesea,ManchesterUniversityPress,1983,
p.125.

32)MSY(Maximum SustainableYield:최대지속적 어획량)는 상업적 어업에서 과도어획을
정의하기 위한 시도에서 연유된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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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규정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1항은 연안국의 EEZ 내에서

TAC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33)

그리고 TAC관리는 해양법상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여 TAC

와의 차이 즉,잉여분을 타국에 배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

해진 관리기준이지만,국내어업에 있어서도 국가 전체의 어종별 연간 어획가

능 자원량을 결정하여 그것을 어업관리정책의 기초로서 활용하고 있다.

연안국은 EEZ에서의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해양생물자

원의 어획가능량과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고,잉여분에 대하여는 협정을

통하여 타국의 입어를 인정해야 한다(협약 제61조).

TAC에서 연안국의 어획능력분(CTH :capacitytoharvest)을 공제하는 것

이 잉여허용어획량(SAC)이 되는데,이 SAC에 대하여 관련 어업국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서 연안국은 그것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34)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는 연안국은 자국 EEZ내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허

용어획량을 결정할 책무와 적절한 자원 보존관리 조치의 목표로서 MSY가 유

지될 수 있는 어업관리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MSY는 자연적으로 어

류의 재생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어획량의 생물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이것

을 초과하여 과도어획이 행해지면 자원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MSY에 대한 정의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일반적

으로 당해어종의 자원량이나 재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또한 관련 어종 및

종속어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최대의 어획량을 유지

할 수 있는 자원의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다.

특히 제61조 4항은 관련 어종 및 종속어족의 자원량도 의무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적 요인도 가미하도록 하였다.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33)D.Freestone․R.Barnes․D.M.Ong,TheLaw oftheSea,OxfordUniversityPress,
2006,p.234.

34)최정윤․최종화,앞의 논문,p.13.



- 20 -

제61조 2항,3항,4항이 규정하는 요건들을 종합해 볼 때,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생물자원의 관리기준 지표로서 채택한 MSY는 내면적으로 적정 생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MSY를 자원관리의 주된 기준으로 삼는 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는

어업경제학자들로서 그들은 MSY를 기준으로 각 어업국에 배분되는 최대 어

획가능량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경제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최대경제적 생

산(MEY)을 주장한다.

즉,어획이 MEY를 상회하면 경제적 낭비이고,MSY를 하회하면 생물학적

낭비라는 것이다.35)그러나 대부분의 어업국들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자국의

수산업 보호와 식량공급의 극대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MEY보

다는 MSY를 선호하는 경향이다.36)

다.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1970년대 해양법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까지 해양생물자원의 어업규제에 관

한 관할권적 원칙은 매우 단순하여,연안국들은 각자의 영해에서 어업에 대해

완벽한 권리를 가지며,외국선박의 어로를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었다.공해상

의 어선들은 오직 선적국의 법을 따르면 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어업에 관한 국제법이란 대부분 어업국 간에,또는 어업국과 연안국 간에 체

결된 양자조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조약에 의한 어업규제는 자국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엄격

히 규제하기를 꺼리는 어업국들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37)따라

서 다자간의 조약이 성립하게 되었고,점차 자원의 고갈현상이 심화되면서 다

자간의 국제협력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35)RobinR.Churchill․AlanV.Lowe,op.cit.,1999,pp.281-282.

36)최종화,｢현대국제해양법｣,도서출판 두남,2005.p.280.

37)WilliamT.Burke,InternationallawoftheSea,LupusPublicationsLTD.,1997,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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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의무와 그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은 국제협력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문제는 국가 간의 수

평적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가가 이를 주도적으로 행사하거

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성격이 국제공동자원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동으

로 관리하고,또한 국제사회 전체를 위하여 개발‧이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연안국이 행사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와 어종별 TAC관리를 결정할 의무

와 함께 수산자원의 최적 이용목표 즉,MSY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기구를 통하

여 협력할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협약 제61조 1항 및 2항,제62조 2항).

국제협력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 기준의 하나로 채택

하고 있는 일련의 복합적인 목표로서 ① 인류복지의 극대화,국제분쟁의 해소,

국제질서의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② 연안국은 자국의 EEZ

수역 내의 해양생물자원이 남획으로 인한 멸종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환

경적 요건 및 경제적 요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어획방법․해양생물자원

들의 상호의존성․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소지역적․지역적․국제적 최소기준

(협약 제61조 3항)을 고려하여,해당 생물자원의 MSY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

지 복원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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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엔해양법협약 상의 협력원칙

1.경계왕래자원의 법적 개념

‘유엔해양법협약 부속서 1’의 정의에 따르면 해양생물자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경계왕래자원(transboundaryfishstocks)이다.이 중 2개국의 EEZ에

한하여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는 자원을 ‘양자간 경계왕래자원’이라 한다.예

를 들면,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왕래하고 있는 북서대서양 죠지뱅크(George

Bank)연안의 자원,그리고 유럽공동체(EU)및 노르웨이 사이를 왕래하는 북

해자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그리고 3개국,혹은 그 이상의 EEZ에서 발견되는

자원을 ‘다자간 경계왕래자원’이라 한다.그 예는 얀마엔(JanMayen)․아이슬

란드․그린랜드해 200해리 EEZ에서 발견되는 자원들과 발틱(Baltic)빙어

(Capelin)자원 등이 다자간 경계왕래자원이라 할 수 있다.

둘째,경계내외분포자원(straddlingfishstocks)이다.2개국 혹은 그 이상 국

가의 EEZ,그리고 공해에서 해당 자원의 여러 단계의 생태주기에서 발견되는

자원으로서,그 예로는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자원 및 바렌츠해(Barents

Sea)의 대구와 민대구 자원을 들 수 있다.

셋째,고도회유성자원이다.예로서는 대부분의 참치자원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소하성자원으로,원산국 이외의 일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혹은 EEZ

를 통과하여 기원이 되는 강으로,혹은 그곳에서부터 회유하는 자원으로,이와

같은 자원에는 동북태평양의 풍부한 연어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강하성자원은 담수자원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고,하나 또는 여

러 나라의 EEZ를 통과하여 공해로,혹은 공해로부터 회유하는 자원으로 서유

럽의 뱀장어 자원 등을 들 수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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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해양포유동물 즉,고래나 물개와 같은 동물의 포획에 대해서는 연

안국 또는 국제기구는 EEZ내의 자원 보존조치보다 엄격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특히 고래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인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통하여 자

원의 보존관리 및 연구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협약 제6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제120조는 공해에 적용될 해양포유동물의 관리에 관하

여 EEZ와 공해의 구분을 철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의 이용에 대한 규제

권을 연안국과 국제기구에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다.39)

따라서 해양생물자원의 과잉어획으로 인하여 자원감소 ⇒ 어장소멸 ⇒ 생산

성 저하로 순환하게 되는 생태적․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특히 경

계왕래자원은 소유권 개념에 기초한 국가 간의 배분보다는 국제적인 공동 관

리방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그뿐만 아니라,현대 해양법의 기본이념을 위시하여 국제관행

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0)

2.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지역협력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1항41)에서 규

정하고 있는데,경계왕래자원 및 상호 연관성 있는 자원이 2개국 혹은 그 이

상의 연안국 EEZ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연안국들은 직접적으로,또는 적절한

지역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동 항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확실시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한 동의를 구해야

38)AnastasiaStrati,MariaGavouneliandNikolaosSkourtos,"Unresolvedissuesandnew
challengestothelawofthesea",OceanDevelopmentVolume54,2006,pp.3-19.

39)Ellen Hey,The Regime ofthe Exploytation of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MartinusNijhoffPublishers,1989,pp.61-63.

40) Tsuyoshi Kawasaki, "The 200-Mile Regime and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andHighSeaStocks",OceanManagement,Vol.9,1984,pp.7-20.

41)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은 인근국가의 EEZ사이에 공해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계를 회유 왕래하는 자원(경계왕래자원:transboundary stocks)에 대하여는 당해
연안국 간의 보존관리 책임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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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규정은 관련 연안국들이 해당 경계왕래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보장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며,연안국들은 직접적이거나 또는 적절한 지역기

구를 통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조정 조치에 합의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여기서 주목한 점은 그러한 협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협약 제63조 1항이

연안국들에게 미미한 지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제63조 1항 마지막

절인 “침해하지 않고”의 의미는 관련국이 경계왕래자원을 관리하고 있음에 있

어서 협력관리든 다른 방법으로든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와 제62조 하에 여전

히 경계왕래자원이 관련 연안국들의 보존관리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러한 지침에는 자원의 최적이용,남획방지,연간 최대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자원량 유지 및 회복,허용어획량 측정,그리고 이용가능한

최적의 과학적 조언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사실상,연안국이 자원을 공유하

고 있는 다른 연안국과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 없이는 경계왕래자원에 관해 제

61조 상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에 EEZ내에서 경계왕래자원 보존에 관한 규정을 상

세히 규정하고 있다.연안국은 이용 가능한 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

여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통하여 EEZ내 경계왕래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2)

이에 따라서 연안국들은 EEZ내에서 경계왕래자원의 남획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이를 적절히 보존관리해야 한다.그리고 연안국들은 이를 위해서 소지역

적․지역적․세계적 국제조직과 협력해야 한다.

연안국들은 EEZ내에서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최적의 자원이 유지되며,어획량 만큼의 재생산

42)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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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며,관련 수산자원 또는 종속종의 자원량을 재생산하는 데 위태롭지

않게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43)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연안국들에게 세 가지 의무가 주어졌다.첫째,연안국들

은 어획량을 결정해야 한다.둘째,EEZ내에서 경계왕래자원의 자원상태가 유

지되도록 어족의 수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셋째,경계왕래자원이 최적수준

으로 유지되어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44)

이러한 주장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논의과정에서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이러한 규정들은 뉴질랜드의 1977년 EEZ규제에서부터 멕시코․노르

웨이․포르투갈 등에서도 동일한 규정이 발견되는데,이 수역에서 과학적 정

보,어획 및 어업활동 통계,경계왕래자원의 보존에 관련된 기타자료는 적절한

경우 EEZ내의 입어가 허용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련 국가의 참여하에 권

한 있는 소지역적․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국제조직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

되고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폐쇄해 연안국들에게도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탐사․이용의

조정에 관해서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다.연안국들은 경계왕래자원의 보존의무

뿐만 아니라,EEZ내에서 경계왕래자원의 최적이용의 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주어

졌다.이에 따라서 연안국들은 EEZ내에서 경계왕래자원의 허용어획량을 결정해

야 한다.

그리고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이 수역 내에서 전통적으로 어업활동을 해온 국

가에게 잉여분에 대한 입어가 허용된다.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어업협정에서 입어

를 허용하고 있다.이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자는 데 목적이 있으며,여기에는 연

안국들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법적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45)

43)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제3항.

44)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제4항

45)백봉흠‧김영구‧이석룡,“반폐쇄해 내에서 어업과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연안국 협력”,
｢국제법학회 논총｣,국제법학회 제43권 제1호,1998,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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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실행규범

1995년 11월 FAO총회에서 채택된「책임수산업 실행규범」(Code of

ConductforResponsibleFisheries)46)의 적용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

제기구,수산업 주체 및 수산물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어선어업․

양식업․수산물 가공 및 교역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모든 수산업 주체들이

지향할 책임수산업에 관한 기본지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47)

이 규범의 주된 목적은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위하여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른 원칙을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며,국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48)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수산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및 개인

이 국제규범으로서 확립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해양생물의 다양성과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이와

같이 “책임수산업 실행규범”은 유엔해양법협약이 EEZ제도에 관하여 규정한

기본이념을 구체화하여 모든 수산업 주체들로 하여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인 것이다.

특히 책임수산업의 일반원칙은 규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합리적인

자원 관리․이용의 원칙,의사결정 자료 신뢰성의 원칙,자원관리형 어법 선택

의 원칙,연안생태계의 보존 및 생물종다양성 유지의 원칙,전통어업의 보존

및 어민 생계보장의 원칙,국가책임과 국제협력의 원칙,국제법 준수 및 어업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이 그것이다.그 외에도 해양생물자원의 회유성이

46)1992년 5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책임수산업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FAO로 하여
금 「책임수산업 실행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칸쿤선언을 채택하였다.이 선언은
동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Agenda21에서 주요 관심분야로 받아들여
졌다.이를 이어받아 전문과 12개 조 및 82개 항목으로 구성된 「책임수산업 실행규범」을
마련하였다.

47)규범 제1조.

48)규범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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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태적 특성상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시행

조치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따라서 모든 국가는 지역수산

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그 기구가 취한 자원 보존관리 조치의 시행에 협

력할 의무가 있다.49)

많은 국가들은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내에서 조업중인 비회원국들을 즉시

합류시키거나 보존관리조치의 적용에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국의 참여를 지속

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책임수산업 실행규범”은 어업국 뿐만 아니라,EEZ연안국으로서

의 책임수산업 이행에 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책임수산업의

확립과 함께 어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각 국가별 어업관리 기

준의 조정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어업관리의 투명성 제고는 의사결정 자료에 대한 신뢰성의 원칙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각국이 아무리 합당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어도 수산

행정 및 통계에 있어서 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각국의 협력 및 공

동관리 자체가 무의미해질 뿐이다.

또한 공정한 어업관리에 입각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한다.그리고 각국

의 어업관리 방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 어회물의 체장제한,망목의 제

한,금어기․금어구 설정 등에 관한 조정과 통일작업이 필요하다.50)

49)규범 제8조.

50)이창위,“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어업질서에 관한 연구”,｢새울법학｣,법문화연구소 제3집,
1999,pp.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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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어업협정체제에서의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제1절 한‧중‧일 3국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 및 의의

1.한‧중‧일 3국 어업협정체제의 법적 성격

가.한․중 어업협정

(1)EEZ

한․중어업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은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

데,한국은 EEZ를 최대한 넓게,가상경계선 근처의 수역은 공동 관리하되 가

능한 한 그 범위를 좁게 하자는 입장이었고,중국은 EEZ경계 획정시까지 양

국의 12해리 영해 이원의 수역은 모두 공동어로수역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양국의 주장이 크게 변화한 것은 1997년 7월 이후 잠정조치수역안

(案)이 검토되기 시작한 후부터였으며,양국은 EEZ경계획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황해에서 어업질서에 관한 무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일정수역 범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잠정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하기로 합의한 후 1998년 11월에 마침내 어업협정이 타결되었다.51)

한․중어업협정은 전문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였

음을 명시하고 있으며,특히 어업분야는 EEZ제도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즉,EEZ내에서 연안국의 권리로서 타방국의 국민

51)정갑용,“한‧중 어업협정의 법적 평가”,｢해양수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통권 제171호,
1998,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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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어선에 대한 입어허가권을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상응하여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은 타방국 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이러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협정수역 전체에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어업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수역,예컨대 잠정조치

수역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어업협정은 이러한 EEZ제도의 적용이 배제되

는 수역을 명시함으로써,역으로 어업에 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

는 수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EZ내에서 연안국에 인정되는 권리는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권과 자국

국내법령의 외국어선에 대한 적용 및 집행권(이른바 연안국주의)을 들 수 있

다.한․중어업협정 상에는 연안국이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 허가시 관련요소

즉,자원상태․전통적 어업활동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이는 유엔해양

법협약 상 일반규정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52)

즉,자국의 EEZ내에서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여부는 법적으로는 연안

국의 재량사항이다.다만,일반적으로 현실적인 입어 허가시에는 급격한 어업

질서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타방국의 전통적 조업실적을 인

정하고 있으며,한․중간 입어교섭에서도 협정발효 후 일정기간 동안 한국

EEZ내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척수를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

척수보다 다소 많게 허용하도록 합의되었다.

한편,양국의 EEZ는 중국이 설정한 직선기선의 적법성 문제53)등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획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상적인 황

해 면적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양국 연안으로 대등한 면적의 잠정조치수역을

52)유엔해양법협약(제62조)은 연안국이 자국 EEZ내 외국어선 입어허용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전통적 어로행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53)중국은 1996년 5월 15일 산동반도 북쪽을 제외한 중국 대륙연안에 대한 49개의 직선기선
기점과 서사군도 주변에 29개의 직선기선 기점을 공표하였는바,이 중 한국과 관련된 대륙
연안 기점 1번부터～14번까지가 유엔해양법협약 상 직선기선 설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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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획정하고 그 이원의 수역을 양국의 EEZ로 설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2)잠정조치수역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EEZ경계를 획정하기 어렵다는 현

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수산자원을 공동관리하게 되는 수역이다.

즉,이 수역에서는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어업공동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수의 제한 등 ‘양적 관리’를 시행한다.‘양

적 관리’란 어획량 규제(outputcontrol)및 어획노력량 규제(inputcontrol)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54)

잠정조치수역 내 관할권 행사방식은 양국이 각각 자국어선에 대해서만 지도

및 단속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선적국주의(船籍國主義)를 원칙으로 하되,상

대국 어선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상대국에 대하여 위반선박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잠정조치수역의 북쪽 한계는 북위 37도선,남쪽 한계는 북위 32도 11분선으

로 하고 있으며,잠정조치수역의 동쪽과 서쪽 한계는 가상적인 황해 면적 이

등분선을 기준으로 대등한 면적이 되도록 설정하되,일반적인 해안선의 형태

및 어장성 등이 고려되었다.

EEZ경계획정 이전에 체결되는 어업협정에서 관련국간 중복되는 수역에서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의 강약의 정도와 제3국 어선에 대한 관할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greyzone55)방식과 whitezone56)방식 등으로 구분하

고 있다.57)

54)일반적으로 양적 관리라 할 때는 어선척수 및 어획량의 통제까지 포함하는 이해되고
있으나,중국은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중 어업협정상 양적 관리는 척수의
제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5)회색지대로서 원칙적으로 중첩수역 내에서 당사국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하여 어획할당량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제3국 어선에 대해서도 협의에 의해 할당량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56)백색지대로서 당사국이 어업에 관하여 일체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3국의 어선도 동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57)Robin.R.Churchill,"FisheriesIssuesin MaritimeBoundary Delimitation",Marine
Policy,Vol17.No.1.1993,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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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zone방식은 원칙적으로 중첩수역 내에서 당사국간 어획할당량을 결정

할 뿐만 아니라,제3국 어선에 대해서도 협의에 의해서 또는 자국의 어획할당

량 범위 내에서 쿼터를 부여하는 방식이고,whitezone방식은 당사국이 어업

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3국 어선

도 동 수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우,협정상의 규정으로 볼 때,greyzone방식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나,양국의 현실적인 조업실태 등을 감안할 때,가까운

시일 내에 엄밀한 의미의 greyzone방식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나.한․일 어업협정

(1)EEZ

한․일 양국은 1996년부터 EEZ경계획정 교섭과 어업협정 교섭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그런데 EEZ의 경계획정 문제는 독도문제,기점 선택의 문제 등

복잡한 사안과 결부되어 단기간 내에 전 해역에 걸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

운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은 EEZ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잠정적으로 적

용할 어업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교섭을 진행하였다.이른바 ‘선

어업협정 후 경계획정’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58)

1998년에 채택된 한․일 어업협정의 법적 성격은 한국과 일본을 체약국으로

하는 어업에 관한 협정인데,한․일 양국 간의 어업에 관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명시적 양자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양 체약국의 EEZ를 대상으로 하며,EEZ에서의 수산자원의 합리

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한 합의사항이고,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58)杉山晋輔,“新日韓漁業協定締結の意義”,｢ジェリスト｣,No.1151,1999,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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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상호입어를 허용하며,양 체약국 EEZ에서는 단속관할권 행사는 연안

국주의가 적용된다.

어업협정은 잠정적 협정으로서 국제법상 “잠정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데,동 협약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지금까지 관습화 된 것들

을 반영하고 있다.경계획정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EEZ체제의 잠정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새롭게 성문화되어

탄생한 규범이며,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에 규정된 잠정체제에 대

한 내용은 새로이 성문화된 국제법 규범이다.이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만이

동 조항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9)

잠정 어업협정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볼 때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제3

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EEZ경계획정의 원칙 및 방법”에 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반해,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다지 많은 관심이

나 토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60)

(2)중간수역

① 동해 중간수역

중간수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 및 제83조 3항에 따라서 한․일 양

국이 설치한 것으로 “실제적 성격의 잠정적 조치”였으며,“앞으로는 이러한 잠

정적 조치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는 학자61)도 있지만 하여간 한․일간의 해역은 양국이 각각 200해리의 EEZ

59)RainerLagoni,"InterimMeasuresPendingMaritimeDelimitationAgreement",American
JournalofInternationalLawVol.78,1984,p.349.

60)Oxman,"TheThirdUnitedNationsConferenceontheLawoftheSea:TheSeventh
Session",AmericanJournalofInternationalLawVol.73,1978,p.22.

61)이상면,“신 한․일 어업협정상 중간수역 문제”,｢국제법학회논총｣,대한국제법학회,제43권
제2호,1998,p.57.



- 33 -

를 가질 만큼의 충분한 해역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해역이 양국의 EEZ의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국은 어느 한 나라의 EEZ에 속하지 않는 중간수역을 설정한 바가

있다.중간수역은 양국 사이의 EEZ의 경계선으로서 주장하는 바가 겹쳐지게

되는 수역을 의미한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 제1조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EEZ와 일본국의

EEZ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간수역도 양국의 EEZ에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그러므로 한․일간에 합의한 중간수역은 제3국이 어업의 자유를 포함한

해양자유의 원칙을 향유할 수 있는 공해상의 수역이 아니라,양국의 EEZ내

에 있는 수역으로 제3국에 대하여는 양국의 EEZ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수역이 공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한․일 양국의 어선

의 자유로운 조업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제3국

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의 합의나 승인이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 해역으로 원

칙적으로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조업이 보장되는 공해가 아니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 제1부속서에 따르면,동해 중간수역에 있어서는 자원

관리에 관한 한 선적국주의를 적용하며,상대방 국가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체약국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원칙

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이 합의하지 않는 한 중간수역에서 총허용량을 설정하거나 어획

조건을 정하여 상대국에게 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다만 당사국은 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

하며 업종별․어종별 조업실적 및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1부속서 2항).

동해 중간수역에 대해서 한․일간의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이나 학자들도 있지만,공동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요소가 일체 없다.62)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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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업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

도 있다.그러나 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어업문

제와 영유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EZ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가 “주권”이 아닌 “주권적권리”이며,EEZ

의 명칭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그 권리가 결코 배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

하면 반대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동 수역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63)

어업수역을 설정한 협정에서 어업관계만 규율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규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과 영유권은 무관하다는 국제판례도 있다.국제사법재판소

는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망끼에와 에크레오 사건(TheMinquiersand

EcrehosCase)에서 망끼에와 에크레오 섬과 인근 바위섬 주위에 영국과 프랑

스가 공동 어업수역을 설정하였지만 이는 도서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하였

다.64)그러나 일본은 동해 중간수역 등 특정수역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

로 공동 자원관리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65).

② 제주남부 중간수역

제주도 남부와 큐슈 서부 사이의 해역은 양국의 남부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에 따라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원칙에 따른 경계선과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사이의 중복해역이 양국간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되

어 있다.

그러나 현행 한․일 어업협정에는 양국이 주장하는 EEZ의 중간선이 중복되

는 해역을 포함하는 일정수역을 중간수역으로 합의하였다.이는 양국간 남부

62) 김선표 외,｢잠정수역의 법적 성격과 중간수역 운용문제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과제,1999,p.35.

63)Edward D.Brown,“The InternationalLaw ofthe Sea”,Ocean Development&
InternationalLawVol.1,1994,p.220.

64)김명기,｢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안산:투어웨이사,1999,p.157.

65)深町公信,“日韓漁業關係”,｢現代海洋法｣,2003,pp.197-223.일본 외무성의 공식입장도
이를 공동관리수역으로 보고 있다(조선일보,199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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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의 상부 대부분을 일본의 EEZ으로 인정한 것으로도 해

석이 가능하나,현행 한․일 어업협정 제15조는 어업에 관한 사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66)

제주남부 중간수역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어업공동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공동관리 성격이 강한 수

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수역은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역이기 때문에

수역의 면적이 공동 개발구역 전체보다 좁아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공동 관리

적 성격이 강해져도 한국에게 불리한 점은 없다.따라서 이 수역은 “잠정적

성격의 공동어업수역”이라고 할 수 있다.67)

제주남부 중간수역은 한․일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어업공동위원

회를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게 된다.제

주남부 중간수역에 대한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은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어업

공동위원회의 권고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양 체약국은 이 결정

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존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자국민과 어

선에 대하여 취해야 한다.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이 양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양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양

체약국 정부가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통하여 양국의

국민과 어선을 규율하게 된다.

양 체약국 각각 1명씩의 대표와 1명씩의 위원(계 4명)으로 구성되는 어업공

동위원회를 설치하고,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이 위원회는 상호

EEZ입어조건과 중간수역에 있어서 자원관리 조치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양

66)최낙정,｢한․일,한․중간 어업협정과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9,p.123-124.

67)이창위,“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어업질서에 관한 연구”,｢새울법학｣법문화연구소 제3집,
1999,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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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에게 권고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한다(제12조).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양자조약인 한․일 어업협정의 시행

과 관련하여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능적 국제협의기구로서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지는 않는다.

현행 한․일 어업협정이 규정하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권능은 타방체약국 국민

에 대한 입어 허가조건․조업질서 유지 등 제한적인 권고권을 갖는다(제12조

의 제4항).

그리고 제주남부 중간수역에서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협의 결정

권을 갖는다(제12조 제5항).그런데,양 체약국 동수의 대표로 구성되는 어업

공동위원회가 협의를 통하여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권고안에 합의한다는 것

은 그 자체로서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어업공동위원

회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입증된 바가 있다.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대표간의 합의로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양 체약국 정부의 결정이 되고,이러한 결정에 따라 양 체약국 정부가

취하는 자원관리 관할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이 각 체약국에 대하여 법적 구

속력을 가지므로 입법적 관할권이 공동으로 행사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만,형식상으로는 입법적 관할권과 집행적 관할권을 선적국이 행사하는 것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남부 중간수역도 엄밀한 의미에서 양 체약국이 공동

관리하는 수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양 체약국이 수산자원의 보존과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공동관리의 성

격이 강한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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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일 어업협정

(1)EEZ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일본에서는 200해리 EEZ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하게 일어났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996년도

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자국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일인 1996년

7월 20일을 기하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과 ‘배타

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을 동

시에 공포하였다.이를 통하여 1996년 7월 20일부로 구 체제의 어업협정이 존

재하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제외하고는 EEZ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

했다.

중국정부는 1996년 5월에 EEZ선포 방침을 발표하였지만,어업인들의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1998년 6월에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중․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을 선포함으로써 양자간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으

며,교섭에 있어서 일본은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중국은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양국 모두가 새로운 해양질서의 도래를 인식하면서 자

국 어업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일 양국은 1996년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EEZ체제의 확립에 합의하였지

만,일본은 어업문제만을 대상으로 연안국주의․중간선원칙을 견지한 반면,중

국은 경계획정의 원칙(형평원칙)․선적국주의․조업실적 인정을 주장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교섭을 거듭하여 1997년 11월에 신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양국은 상호 EEZ를 인정하며,연안국주의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다.단,양국이 모두 관련 있는 동중국해 남부(북위 27도-32도 40분)는 52해리

까지 EEZ가 되도록 하였다.

동 협정의 특징은 양국의 협정수역 내에서 수산자원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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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어업활동을 규제하고,협정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선적

국주의에 의하여 처리되었다(협정 제3조).또한 쌍방은 자국 어선에 대하여 항

해와 어업활동의 안전 및 질서유지,그리고 해상사고의 원만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호간에 타방체약국 어선의 긴급피난권을 인정하였다.

이 협정을 통하여 중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100∼150해리의 수역에 걸쳐 2

개의 저인망 휴어구,3개의 저인망 보호구 및 선망 보호구와 600마력초과 기

선저인망어선의 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해양관할권의 확대 조치를 취하

였다.

(2)잠정수역 등

중․일간의 어업협정에서 해양경계 획정 원칙에 대한 양측 입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잠정수역을 두고,센까꾸제도(尖閣諸島,중국명은 釣漁島)의 영유권 문

제와 관련하여 유보수역을 두었다.일본에서는 유보수역을 잠정수역이라 부르

고 있다.68)

중․일 양국은 북위 27도와 북위 30도 40분 사이의 해역에 대해서 양국 연

안으로부터 양측의 EEZ를 설정하고,그 바깥수역은 잠정수역으로서 어업공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산자원을 공동관리 하되(제7조),북위 27도 이남의 동

중국해와 동경 125도 30분 이서의 남중국해 수역 중 중국의 EEZ바깥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제6조).

잠정수역에서는 타방 체약국 국민에 대한 자국 법령의 적용을 유보하기로

하고,특히 동해와 태평양의 일본 EEZ에서 중국의 오징어채낚기 어업실적을

협정 발효 후 5년간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의사록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

다.잠정수역이나 현행조업유지수역 설정 등은 한․중 어업협정이나 한․일

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 등과 유사한 잠정체제이다.

68)坂元茂樹,“新韓日漁業協定의 意味”,｢서울국제법연구｣,서울국제법연구원,제6권 1호,1999.
pp.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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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어업협정 체제의 의의

가.중첩수역의 운용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는 외형적으로는 연안국의 수산자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존관리와 이용이라는 권리․의무를 실현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한 실현은 아니다.왜냐하면,쌍무적 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중간수역․잠

정조치수역․잠정수역 등 공동어로수역(중첩수역)이라는 형태의 제도를 도입

했기 때문이다.

공동어로수역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whitezone과 greyzone의 적용논란

이 있다.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어업협정에서는 한․중 잠정조치

수역과 한․일 중간수역 및 중․일 잠정수역은 공동의 수산자원 보존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한․일 제주남부 중간수역,한․중 잠

정조치수역,중․일 잠정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원관리 등

공동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반면,한․일 동해 중간수역이나 중․일 27도 이

남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결정과 권고는 체약국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될 경우에는 차이가 없지만,

합의내용을 체약국이 위반한 경우,전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만 후자는 발

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은 어업실태를

반영한 측면도 있으나,가장 큰 원인은 도서영유권 분쟁의 존재 여부이다.

즉,현실적으로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독도나 동중국해 조어도(釣魚島)69)

주변수역은 좀 더 공해적 성격에 가까운 수역으로 설정된 반면,그렇지 않은

황해 및 동중국해 등은 공동 관리적 성격이 강하게 규정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중첩수역은 법적으로는 제3국의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69)釣魚島(臺)는 일본이 19세기 말 無主地라 판단하여 내각결정으로 일본의 영토로 귀속시켰
으며,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그러나 중국은
지리적 위치 및 역사적 권원을 이유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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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당사국의 어선만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으므로 greyzone으로 이해

되지만,실제 적용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이 보장되는 제한

적 공해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한․일 어업협정의 경우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일본이 동 수역에서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한국은 제주남부 중간수역에서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한․중어업협정의 경우 잠정조

치수역에 대해 한국이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를 주장하고 있으나,중국은 이

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중․일어업협정의 경우와 같이 잠정수역에서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를 위해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상호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중첩수역에 대

한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는 자원․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사회적인 논리

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자원․경제적인 논리와 정

치․사회적인 논리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상호 입어제도

지금까지 동북아해역에 있어서 어장 이용과 관리는 주로 한ㆍ중ㆍ일 3국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그러나 이들 3국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한 정치‧경제

분야의 역사적 특수관계로 인하여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상호협력보다는

수산자원의 경쟁적 개발과 이용에 주력해 왔다.

그리고 일본은 1980년대 중반까지 막강한 해양력을 배경으로 하여 어업분야에

있어 주변 연안국들에게 항상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다.따라서 이 지역 각국의 해

양관할 정책은 1차적으로 대일 방어적 차원에서 성립되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제

어업 관계도 주로 일본을 축으로 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한국과 중국의 어업기술이 발달하고,어업규모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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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국민들에 의한 어업활동의 범위는 연안으로부터 근해

어장으로 급속히 확장되었고,이 지역 각국 어민의 경쟁적 조업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심각한 감소현상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7년부터 역내 국가들은 200해리 EEZ를 선포하기 시작

했고,1998년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EEZ를 선포함으로써 동북아해역은 완전한

EEZ체제로 전환되었다.70)

이와 같이 동북아해역의 각 연안국들이 해역관리 제도를 EEZ체제로 전환

함에 따라 과도어획으로 인한 고갈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

원의 국가 간 적정배분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그러나 전통

적으로 근해어장을 공동 이용해 온 각 연안국들의 어업에 관한 이해관계를 일

시에 조정하여 개편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큰 부담이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국내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EEZ를 설정하는 한편,양자 간의 어업교섭을 통하여 새로운 어업협

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어업에만 한정하여 협의를 조속히 진행시키고,EEZ경계획정을 중

간선으로 할 것으로 주장한 반면,한국과 중국은 영토 및 EEZ경계획정을 포

괄적으로 협상해 나가며,과거 어획실적을 존중해 줄 것을 주장하는 등 협의

는 난항을 거듭하였다.

오랫동안 협의가 진행되는 결과 1999년 2월에 한․일어업협정이,2000년 6

월에 중․일어업협정이,2001년 6월에 한․중어업협정이 각각 발효되어 상대

국 EEZ에 대한 상호입어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따라서 상호입어는 전통적

인 조업의 관행을 감안하고,한․중․일 3국간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

하는 등 3국간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체제전환에 기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70)1977.7.1일본의 EFZ선포(한국과 중국에 적용유보)→1996.7.20EEZ로 변경
1996.8.8한국의 EEZ선포,1998.6.26중국의 EEZ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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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행 어업협정체제 하에서의 수산자원 보존관리

평가 및 수산업 동향

1.수산자원 보존관리 평가

가.상호 입어제도의 모순

연안국은 EEZ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의 어획가능량과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

정하고,그 잉여분에 대하여는 협정을 통하여 타국의 어획을 인정해야 한다.71)

아울러 TAC관리에서 연안국의 어획능력분을 공제하는 것이 잉여허용어획량

이 되는데,이 잉여허용어획량에 대하여 관련 어업국의 입어를 허용함에 있어

서 연안국은 그것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그 과정에서 연안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2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연안국 이익의

중요성과 더불어 특히,개발도상국과 내륙국 및 지리적 불리국의 이익,그리고

전통적으로 어업에 관하여 기득권 있는 국가의 경제적 혼란을 극소화 할 필요

성 등이다.

연안국이 어업국의 입어를 허가하고 입어허용량을 배분하는 구체적인 규범

은 당해 어업국과의 협정에 의해 결정되며,입어허가의 조건과 입어료 등을

정하는 연안국의 국내법령과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입어허용량 배분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연안국이 어업 이외의 국익에 관한 사항을 개입시킬 수 있는가

의 여부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협상과정에서는 자연히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 현실이다.그

리고 연안국은 자국 EEZ내의 수산자원에 대한 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책무와

적절한 수산자원 보존관리 조치의 목표로서 MSY가 유지될 수 있는 어업관리

71)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제62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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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원래 TAC관리제도는 해양법상 연안국이 자국

의 어획능력을 결정하여 TAC와의 차이 즉 잉여분을 타국에 배분해 줄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관리기준이지만,현실은 그 취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입어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간에는 다양

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양국의 EEZ상호입어는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조업조건이 합의되는데,조업조건은 조업수역․조업기간․사용가능어구․업종

별 어획량 할당 등이 포함된다.그리고 2005년부터는 업종별 어획량 할당과

더불어 어종별 어획할당량 제도가 도입되었다.어종별 할당제는 주요 관리대

상 어종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대상어종의 자원을 평가해서 지속적

어획수준을 고려하여 타방국 어선에 할당하는 것으로 MSY실현을 위한 진전

된 협의의 결과이다.

한․중 간에는 어종별 할당제 도입이 진행되지 못했다.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

국 당국은 어종별 할당을 위해서는 대상어종에 대한 자원의 조사와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하고,자국의 어선에 대한 관리가 전산화되어야 하며,감시체제도 갖추어

야 하는데,아직까지는 이러한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 2010

년 이후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진전이 없었

다.이에 따라 한․일간 EEZ에서의 어종별 할당제만 실시하고 있다.

어종별 할당에 있어서 일본 EEZ에서의 한국어선에 대한 어종별 할당은 꽁

치․전갱이․고등어류․정어리․살오징어․가자미류․참돔․갈치․삼치․등의

9개 어종이고,한국 EEZ에서 일본어선에 대한 어종별 할당은 전갱이․정어

리․고등어류․살오징어․가자미류․참돔․붕장어․갈치․삼치 등의 9개 어종

에 한정된다.

총어획허용량은 어업협정 체결 당시에 한국어선의 할당이 일본어선에 비해

많았지만,그 이후 일본어선의 할당량을 기준으로 한국어선의 할당량이 삭감

되어 2002년부터는 등량으로 되었다.일본어선의 할당량도 등량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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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감소되었는데,이는 입어희망자가 없거나 적었기 때문이다.입어 업종은

어업협정 발효 초년도에는 15개 업종이었던 것이 2005년 이후에는 10개 업종

으로 줄어들었다.주요 업종은 대중형선망의 할당량이 약 80% 수준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이서저인망․오징어채낚기 등이 20%대를 차지하고 있다.

할당량 소진은 어업 종류 혹은 연차별로 다른데,한국어선이 일본어선을 약

간 상회하는 수준이다.한국어선의 소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20∼35%이며,

양국 어획 할당의 과반수를 점하는 대형선망의 소진율은 모두 40% 이하의 수

준에 머물러 있다.이는 양국 어민들이 새로운 조업규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

는 데다 까다로운 조업조건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척당 어획소진율

을 비교할 때 한국과 일본은 어업협정 발효 초년도에 각각 15만톤,9만톤이었

으나,실제 어획량은 약 2만톤 수준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양국의 어획소진

율이 낮기는 하나,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30% 수준을 넘기고 있는 반면,일

본은 여전히 10∼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를 통하여 일본보다 한국이

상대방 어장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등척․등량의 입어제도는 한․일 양국이 동일 어종에 대해서 등척․

등량을 실시하고,비록 10여개의 어종에 대해서 자원을 보존관리한다는 차원

은 있으나,대상 생물에 대한 자원의 조사 및 공통된 인식하의 자원의 평가,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자원의 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의 교류가

없는 자국의 일방적인 자원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실질

적인 보존관리 조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나.수산자원의 감소

남획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들 수 있다.한․

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한국어선이 중국 당국에 나포된 경우는 4건으로서 조

업수역 위반이 3건,조업일지 관련 위반이 1건이고,연도별로 보면 200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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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2004년 2건,2006년 1건이다.그러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건수는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57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영해침범 203건,특정금지구역 침범 285건,무허가

708건,망목위반 71건,조업수역 및 방법 위반 61건,조업일지 관련 1,056건,

기타 123건으로 나타났으며,연도별로는 2001년 125건,2002년 175건,2003년

240건,2004년 437건,2005년 584건,2006년 522건,2007년 494건으로 나타났

다.이중에서 특정금지구역의 침범은 285건으로 나타났는바,동 해역에서의 불

법어업의 문제는 남북한 간의 긴장 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중어업공

동위원회에서 중국의 어정선 배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

였으나,불법어선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중국 불법어선의

한국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해양

경찰청이 2008년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02년부터 2008

년까지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벌어진 폭력사고는 총 17차례로 1명의 경찰관이

숨지고 26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72)

한․일간의 불법어업 건수는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이 184건,일본이 15건이었다.한국의 경우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가 46건,조업조건 및 절차위반이 120건,임검기피가 18건이었으며,조

업조건 및 절차위반에 있어서는 금지구역 위반이 21건,조업구역 위반이 15건,

어구위반이 8건,허가장 미소지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이 70건,표지판 미부

착이 6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999년이 20건,2000년 22건,2001년 24건,2002년 32건,2003

년 27건,2004년 19건,2005년 15건,2006년 10건,2007년 15건 등으로서 1999

년부터 2002년까지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상황변화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계도와 처벌 강화에 기인한

72)연합뉴스,2008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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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조업조건 및 절차위반에 있어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지

않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적발건수가 급격히 증가된 것은

한․일간의 조업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다시

그 건수가 줄어들었는데,그 이유는 어민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주효하였으

며,특히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약 2,700여척의 불법

어선을 정리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1>2001∼2007년간 타방국 EEZ에서 한․중간 불법어업 단속 현황

국가별 총 건수 영해 침범 특정구역 침범 조업조건 위반

한국 4 - - 4

중국 2,577 203 285 2,08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표 3-2>1999∼2007년간 타방국 EEZ에서 한․일간 불법어업 단속 현황

국가별 총 건수 무허가 조업조건 위반 임검기피

한국 184 46 120 18

일본 15 5 10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정상 중첩수역에서는 거의 자원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어업협정 당사국의 어선은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

으므로 수산자원의 감소현상은 뚜렷하다.2000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수산

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의 경우 연근해어업

에서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인 대구와 민어가 다소 남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과거 20년 동안 주요 어종에 대한 자원상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정어리․대구 등을 포함한 41개 어종의 자원 수준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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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생산량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1백만 톤 이상 생산하는 어종 중에서는 연체동물․멸치․기타 해산어류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에서 한․중․일 3국의 자원변화를 통해서 보면 한국은 대구․민

어 등이 감소하였고,중국은 연체동물․멸치 등이,일본은 정어리․대구 등이

감소하였다.특히,최근의 자원고갈에 의해 중국의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이 1997년 1.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15로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으며,한국도 1990년 3.4이던 것이 수산자원이 급감하였던 2000년 초반까

지 3.0까지 줄어들었으나,감척사업 등으로 생산성은 회복되어 최근 3.2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자원량 또는 생산량의 감소는 인간에 의한 남

획 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한 지속적 수산업의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73)

구 분 자원 변화 동향 비 고

한 국 대구,민어 등 크게 감소
2000년 이후 공통적으로

생산량 감소

(CPUE감소)

중 국 연체동물,멸치,기타 해산어류 등 크게 감소

일 본 정어리,대구 등 크게 감소

<표 3-3>한․중․일 3국의 수산자원 변화 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74)

<그림 3-1>에서 한국은 어업의 발전기인 1970년대부터 성장하여 1986년

370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그 후 어업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1990년에는 328만 톤이었고,동북아해역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확립된

73)홍현표 외,앞의 보고서,pp.29-30.

74)홍현표 외,앞의 보고서.,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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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걸쳐서는 200만대로 떨어졌다.특히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의 근해어업 중에서 대표적 업종인 ‘외끌이 대형

기선저인망어업’은 1999년 1,336천 톤에서 2003년에는 1,097천 톤으로 줄어들

었다.75)연근해어업의 생산량은 국내 총생산 대비 2001년 47%를 차지한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6년에는 36.6%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1980년 이후 어업의 생산은 크게 늘었는데,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이 시기에 어선은 개인 소유가 되었고,그로 인해 생

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그리고 일본은 고도성장기(1955-1973)에 어업생

산량이 급증하였고,1988년에는 사상최고인 1,279만 톤에 달하였다.그러나 그

후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저하되었고,1991년에는 1,000만 톤을 하회하기 시작

하여 2005년에는 576만 톤으로 되었다.이와 같이 10년 기간 동안 절반 수준

으로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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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

한국 일본 중국

주:한국은 연근해어업‧원양어업‧양식어업‧내수면어업,중국은 해면어업(어로+양

식)‧내수면어업(어로+양식),일본은 연안어업‧근해어업‧원양어업,내수면어업

및 양식어업을 포함.

자료 :각국 어업생산통계 참조.

<그림 3-1>한․중․일 3국의 어업생산량 변화추이

75) 박영병,“한․중 어업협정 이후 한․중 수산업변화에 관한 연구”,｢수산경영논집｣,
한국수산경영학회 제38권 제1호,2007.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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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의 한․중․일 3국의 EEZ체제에서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EEZ에서의 수산자원 관리는 전통적 조업실적을 감

안한 상호입어를 하고 있으나,MSY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3국은 상호입어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입어허용량에 대해서도 조업조

건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결과는 수산자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한․중․일 3국의 자국 EEZ에서의 어업관리제도의 차

이,불법어업의 만연,3국간의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소극적 협력 등으로

지속적 어업생산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3국은 어업협정을 통하여 EEZ를 설정하였으나,중첩수역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3개의 중첩수역은 성격상 EEZ이면서도 어업협정

체약국의 어선들은 자유롭게 조업을 하고 있다.중첩수역 중에서 수산자원의

관리적 요소가 강한 해역도 있지만,현실적으로 한․중․일 3국은 수산자원관

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중첩수역에서는 협정당사국들이 자유로운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유조업의

이론적 내용76)과 현실적 자원감소 상황을 볼 때 현행 어업협정의 체제만으로

는 수산자원의 보존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남부 중간수역 주변해역은 한․일,한․중,중․일 어업협정의 수

역들이 3중으로 중첩되어 있어서 자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분쟁의 문제까지 안

고 있다.따라서 상기 분석내용을 고찰해 볼 때 현행 어업협정의 체제에서 수

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의 양자간 어업협정체제에서 추진되어 온 수산자

원 보존관리와 더불어,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체

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6)이상고,｢해양생물경제학｣,부경대학교 출판부,2007,pp.2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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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어업협정체제 하에서의 수산업 동향

가.수산자원 회복제도의 도입

한국의 수산자원 회복계획은 어종별 자원상태를 감안하여 40개의 회복대상

어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이들 어종에 대해 과학적인 자원조사와 평가

를 실시하고,과학위원회와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산자원회복계획

에 대한 심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어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협약제도도 도입되었다.그리고 모니터링과 심사분석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회복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01년 6월에 수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이는 본격적인 EEZ체제로

의 이행,주변수역의 자원상태 악화로 어업생산의 감소,수산물의 안정적 공

급,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수산정책의 기본 틀을 정한 것으로서,그 속

에 수산자원회복계획이 포함되어 있다.수산기본법은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시책으로서 EEZ등에서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관리를 행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TAC 관리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어업자가 자주적으로

노력해 온 자원관리형 어업을 확충해 법률에 근거한 수산자원회복 제도를 도

입한 것이다.수산자원회복계획은 자원을 긴급히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어종

에 관해서는 감척‧휴어 등의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작성해 추진하기로 되어 있

다.

나.어선의 감척 추진

한국의 어선감척은 1980년대 과잉어획에 의한 연근해어업 자원의 감소에 따

라 1994년부터 어선의 감척을 실시하였으나,그 규모는 미미한 것이어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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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을 보지 못하다가,한․중․일 3국이 EEZ를 선포한 이후 근해어업이 경

영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척사

업이 추진되었다.

감척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까지 모두 8,456척이 감척되었고,이 중

에서 근해어선 2,128척,연안어선 6,428척으로 연안어선의 감척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감척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었으며,한국 주변수역

의 자원수준과 어획노력량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어업정책의 전환을 의

미한다.

한편,중국의 경우 1980년대 초부터 근해자원에 대한 과도한 어획이 나타난

이후,중국정부는 어선 증가를 억제하기 시작했다.특히 한국․일본․베트남과

각각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후 중앙정부는 감척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

었다.2002년 업종 전환에 투입된 2억 2천만 위안 중 감척에만 2억 위안이 투

입되었다.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감척이 이루어진 어선은 3,012척,업종전환

어업인은 1만 7,979명이었다.77)

다.어업분쟁 요인의 상존

한․일 양국은 어업협정에서 EEZ가 서로 중첩되는 관계로 중간수역(동해,

제주남부)을 설정하였으며,한․중 양국 역시 어업협정에서 잠정조치수역과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설정한 바가 있다.그런데,중국과 일본이 중․일어업협정

에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설정하였는바,동 수역은 한․일간 제주남부 중간수

역의 거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며,한․중간 잠정조치수역의 일부까지 포함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주변수역은 3국간 포괄적인 체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

은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조업하고 있다.즉,공동어장으로 개발되어 온 동북아

77)정명생 외,｢한중일 공동어업관리방안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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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은 한․일 제주남부 중간수역,중․일 잠정수역,한․중 잠정조치수역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등이 서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어업협정에서

조업척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어업협정과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78)

동북아해역은 한․중․일 3국의 EEZ권원이 중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각기 다르다.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는 어느 한 협정의 규정과 다른 협정의 규정이 상호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

기도 한다.특히,한국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중․일어업협정은 한국의 EEZ

권원이 미치는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이나 현행조업유지수역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조약의 효력은 당사자들에게만 발생하

고,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조약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즉,조약은 제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고,권리

를 설정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은 국제법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79)

현행조업유지수역은 중국과 일본 간에 상호 EEZ입어에 관한 어업협정상

규정(제2조∼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이 수역은 일부 일본의 언론에서 “중간

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중국과 일본의 EEZ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동 수역의 상당부분이 제3국인 한국의 EEZ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한․일간 중

간수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따라서 동 수역에 대하여 중국과 일본이 상호

EEZ입어를 배제하기는 하였으나,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수역이다.그러므로 이 수역에서 한․중․일 3국간 협의를

통한 자원관리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78)박재영․최종화,“한․중어업협정의 평가 및 향후과제”,｢수산경영론집｣,한국수산경영학회,
제31권 제2호,2000,p.87.

79)유병화,「국제법Ⅰ｣,법문사,2000,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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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체제로의 전환

1.지역협력의 필요성

한․중․일 3국이 상호 협력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동태비선형 생물경제모델에 따르면 순이익이 증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경계왕래자원은 공유자원(公有資源)이므로 서로 경쟁적으로

어획하다 보면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공유재산의 비극 현상이 나타나 결국 관련

연안국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지역협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는 분석결과가 있다.협력체계 구축시의 효과에 대한 게임이론에 의한 동태비선형

생물경제모델의 분석 결과,최소 이익점 즉,파레토 최적에서의 현재가치는 한국의

최소 이익점은 2,135억 원이고,중국은 358억 원,일본은 1,360억 원으로 나타났

으며,3국간의 이익 증대를 위한 파레토 최적점은 한국의 경우 5,526억 원,중국은

3,183억 원,일본은 3,764억 원으로 나타났고,3국이 서로 협력과 이해를 통하여

협조할 경우 전체 순이익의 현재 가치는 12,4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한국 최적

어획량은 43.3만 톤,중국 최적 어획량은 44.8만 톤,일본의 최적 어획량은 44.6

만 톤으로 나타났다.80)

위의 자료는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분석이다.한․중․일 3국

에 있어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 또는 목적과 부합되게 행동하려는 성향이 강하

기 때문에 자국의 실리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이는

합리성에 근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이러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이론이

게임이론이다.수산자원과 관련된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서도 해당 자원을 어

획하는 한 국가의 행동이 다른 국가들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궁

극적으로 각국에 서로 다른 이익의 차이를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따라서 경

80)조정희 외,앞의 보고서,2005.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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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왕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전략적인 대안들이 요구

되며,이러한 문제들은 게임이론에 의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도 있다.

경계왕래자원은 공유자원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고,여러 사람

이 동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어느 누구도 타인을 배제하고 배

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어업관리에 의하여 자원의 개발․

이용에 각종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이지만,자원이 공유 재산적

성격을 띠는 것은 전유(專有)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방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러한 전유에 의해 추가되는 수익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며,그 비

용이 많이 드는 것은 이 자원의 대부분이 이동성 또는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불가분리적으로 광범위한 수역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자원의 공유

재산적 특성이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지배적 요인이 되고 있다.이

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누구도 이를 아끼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 공유재산적 경계왕래자원은 사회적으로는 희소재이나 개인적으로는

자유재인 것이다.어업생산자가 어업생산을 포기하고 바다에 남겨놓은 고기는

그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왜냐하면,내일도 그 고기를 타인이 어획하지

않고 그곳에 남겨놓을 아무런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어업생산자는 다만 각자

의 개별어업 경영의 합리성에 입각하여 최대생산 내지 과잉생산 투자를 한다.

이러한 결과로서 인간의 노동 및 자본과 수산자원의 비합리적 낭비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사익의 추구를 공익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즉,가격의 메카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가격 메카니즘은 시장에서 생산요소의 사유화를 전제한 것이므로

어업은 공유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어업생산의 과잉문제나 무분별한 생산문제는 자원이 지니는 이와 같은 사

회․경제적 특징에 의해 공유재의 비극81)이 나타나는 것이다.82)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경계왕래자원의 비극은 개별국가들이 조업할 때의

81)이상고,앞의 책,2007,pp.41-42.

82)이상고,“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TAC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수산경영논집｣,
한국수산경영학회,제.30권 제1호,1999.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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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이 전체조업국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어획량보다 많다는 것이다.개별국

가들이 어획량을 결정할 때 전체국가가 입는 손해를 고려하는 것보다 개별국

가 자신이 부담하는 손해만을 고려하게 된다.즉,각 개별국가가 어획량을 결

정할 때 시장가치의 하락을 통해 다른 개별국가에게 손해를 미치는 외부불경

제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재의 비극은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데,외부불경제가 존재할 때 선택변수가 전체 국가수준에의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

게 결정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리고 공유재의 비극에서 개별국가들은

죄수의 딜레마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개별국가들은 어획 1단위를 증가함으로써

다른 개별국가에게 피해를 주지만,자국이 얻는 이익은 늘어나게 되며,다른 제약

이 없는 한 많은 어획량을 수확하려 할 것이다.다른 개별국가들도 동일한 유인을

가지게 되고,그로 인하여 모든 개별 국가들은 더 많은 어획을 선택하게 되고,개

별국가가 얻는 이득은 결국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83)

2.보존관리체제 전환의 궁극적 목표

가.경계왕래자원의 자원고갈 예방 및 지속적 이용

유엔해양법협약(제61조 3항)에서 “연안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

거에 기초하여 수산자원에 대하여 적절한 보존관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도어

획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가능

하다면 연안국과 권한 있는 소지역적․지역적․세계적 국제기구는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하며,MSY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원량을 유지하도록 배려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83)조정희 외,앞의 보고서,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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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한

‘한․중․일 3국 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84)공동성명 내용

중에서는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에서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의 증진을 위해 양자 또는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

라고 합의를 한 바 있다.85)

그리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2004년 10월 19일 제주에서 한․중․일

수산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하여,한․중․일 3국의 정상들이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한 한․중․일 3국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가운

데 어업에 관한 내용의 실질적인 집행을 재차 확인하였으며,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한․중․일 3국간 자원보호에 관한 협력에 있어서는 실제 필요에 따

라 한․중․일 3국 수산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한다.

둘째,한․중․일 3국 수산고위급 협의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중․일 3

국 수산고위급 협의회 개최 이전에 한․중․일 수산실무자 회의를 개최한다.

셋째,한․중․일 3국 수산당국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

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산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지하며,수산연구기관이 기

술 개발․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등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한․중․일 3국 수산당국은 공동 조업수역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을 위하여 3국 민간단체의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다섯째,한․중․일 3국은 양국 간에 체결되어 있는 어업협정의 이행을 포

함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를 하였지만,한․중․일 3국간의 후

속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84)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아세안+3국 정상회담시 발표.

85)CooperationinFisheryResourceConservation:Thethreecountrieswillcooperate,
bilaterallyortrilaterally,topromotethesustainableuseandconservationoffishery
resourcethroughtheeffectivefishery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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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중 간 수산고위급 회의 및 한․일 간 수산고위급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한․중 간의

수산고위급 회의는 자원 보존관리 조치를 위해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 수준에서 회의가 이루어졌다.한․일 간 수산고위급 회의는 2004년 12월

21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으며,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의견일치를 보았다.

첫째,한․일 양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다.

둘째,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은 양국의 관심 있는 자원과 그 자원

이 서식하고 있는 한․일 양국 간의 EEZ를 대상으로 과학적 조사결과에 기초

하여 수행한다.

셋째,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책

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대표로 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고,그 협의는 2005년

3월 또는 4월에 시작한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장급 실무회의가 2005년 4월에 개최되었는데,한․일 수산자원

이용․보존협력회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지금까지 협력회의는 6차례에 걸

쳐 이루어졌으며,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최적이용

을 위한 과학적 자원조사‧추진절차 등에 대한 합의와 대상어종 선정기준에 관

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협력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일 수산이용․보존협력

회의는 첫째,한․일 어업협정의 틀 안에서 양국 간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협력을 추진키로 한 기본취지 재확인,둘째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 및 최적이용을 위한 과학적 자원조사․대상어종의 선정․자원조사 및 평

가방법 선정․자원조사 실시․효율적인 자원관리 등 4단계 방안으로 의견 일

치를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비록 대상어종의 선정에서 한‧일 양국이 견해의

차이를 보여 진전이 없었지만,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분명한 인식

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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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주남부 중간수역 주변해역에서의 분쟁 예방

한․중․일 3국은 상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

즉,한국에게는 동중국해 중․일 잠정수역의 입어문제가 생기고,중국에게는

한․일 중간수역의 입어문제가 생기며,일본에게는 황해의 한․중 잠정조치수

역의 입어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어 있다.이와 같은 문제는 상호주의의 원

칙에 의하여 사안별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현재 각 중첩수역에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화된 문제들은 자원관리 문제,

어업활동에 있어서 단속관할권 행사문제,동해 중간수역에 있어서 중국어선의

입어문제,중․일 잠정수역에 있어서 한국어선의 입어문제86)등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쌍무협정에 있어서 제3국의 어선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어업협정들과는 달리 한국․중국․일본이 체결한 3개 어

업협정에는 이 점에 대해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이처럼 명확성이 결

여되어 있어서 협정 이행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제3국이 중간수역․잠정

조치수역․잠정수역에서 어업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는 이들 수역의 법적 지위

에 관한 문제이다.즉,경계선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이들 수역이

체약당사국들의 유효한 EEZ라고 한다면 제3국은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

기 위해서는 체약당사국들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제3국은 어느 체약당사국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가 남게 된다.중복되는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수역이

공해로 간주된다면 제3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3국의 수산자원 이용을 규율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그러나 명확한 해답과는 관계없이 이 수역에서

전통적으로 어로행위를 해 온 제3국을 적절하게 존중해야 할 것이다.87)

86)최종화,｢한․중 어업협정에 관한 연구｣,해양수산부,2002,p.182.

87)박희권 저,박찬호 역,｢해양법과 동북아시아 협력을 위한 제언｣,국제해양법학회,2001,
pp.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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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체제

제1절 동북아해역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 현황

1.경계왕래자원의 어획현황

한국의 연근해어업 어획량은 1980년대에는 120∼150만 톤대에서 안정적이었

으나,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어리와 말쥐치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1990년대 후반에는 한․중․일 3국간에 새로운 어업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어장

의 상대적 축소에 따라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고,2000년대에는 100

만 톤대로 되었다.연근해어업에서 차지하는 근해어업의 어획량 비중은 1990

년대 중반까지는 60∼70% 대에 이르렀지만,그 이후 자원의 감소와 어장의

축소에 따라 최근에는 40∼50%대로 축소되었다.88)

한편,중국의 해면어로어업 생산량은 2000년의 1,477만 톤에서 2005년에는

1,453만 톤으로 감소하였는데,이것은 1999년부터 실시된 ‘제로 성장’,‘마이너

스 성장’등의 생산억제책의 영향도 크지만,수산자원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중국의 해면어로어업의 어종별 어획량은 <표 4-1>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일본의 근해어업89)은 <표 4-3>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9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1990년 608만 톤에서 2006년에는 245만 톤으로 감소되었다.정어

리,고등어,전갱이 등 부어를 대상으로 하는 선망어업과 대구류,넙치,가자미

88)정명생 외,앞의 보고서,2005.pp.68-80.
89)근해어업은 사용 동력어선 10톤 이상으로 원양어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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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중국 해면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변동추이

(단위:만 톤)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갯장어 29.23 31.96 29.37
준치 9.60 9.50 9.95

안초비 13.24 110.17 103.99

정어리 16.39 18.04 18.56
청어 4.50 3.77 3.92

대구 2.80 2.46 1.18
황어 6.53 6.79 6.94

돔 12.46 15.23 14.01

가라지 67.21 61.77 62.58
볼락 10.50 10.94 10.59

수조기 6.56 7.52 8.82
민어 4.32 3.38 2.11

부세 10.17 8.92 7.55
참조기 27.98 31.45 32.75

민강달이․황강달이 24.64 25.32 25.09

옥돔 5.30 6.50 6.77
까나리 25.98 22.61 23.24

갈치 126.49 140.29 128.46
실꼬리돔 43.35 31.25 26.49

숭어 12.52 16.38 15.83

고등어 43.64 45.10 49.33
삼치 39.38 38.06 42.00

참치 13.29 13.60 11.36
병어 37.11 38.65 41.21

말쥐치 18.38 19.88 24.87
전갱이 15.00 15.69 19.45

가숭어 13.21 16.86 11.10

패류 80.62 84.69 88.52

자료 :‘중국어업연감’(각 연도 판)

등의 저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어업이 주체인데,부어 자원은 큰 폭의 자

원변동을 보이고 있으며,저어자원은 과잉어획에 따른 자원의 감소가 진행되

었다.특히 정어리류는 어종별 어획량이 가장 많은 주요 어종인데,2006년의 

어획량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인 245만 톤으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부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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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량의 변동에 따라서는 어획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데 비해, 저어는 과잉어획에 

의해 자원량이 감소된 경우, 단기간에 자원량의 증대에 따른 어획량의 증대를 기대하

기 곤란하다. 

동북아해역 경계왕래자원을 어획대상으로 하는 주요 업종에 대해 어획상황

을 살펴보면,한국은 대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대형선망어업,근

해채낚기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을 들 수 있는데,대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의 어획량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0)

한편,중국은 해면어로어업 어획량의 50% 정도를 점하는 인망어업을 중심

으로 하여 자망어업,장망어업,선망어업,낚시어업 등을 들 수 있다.중국에

있어서의 해면어획 어류는 2000년의 990만 톤에서 2005년에는 973만 톤으로

다소 감소하였다.또한 해면어획 패류는 2000년의 178만 톤에서 2005년에는

89만 톤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중국의 해면어로어업 업종별 생산량

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중국의 해면어업 업종별 생산량의 변화추이

(단위 :만 톤)

구분 인망 선망 자망 장망 낚시어구 기타어구

2003년 704.29 69.77 244.09 210.95 68.48 134.73

2004년 690.92 77.90 245.49 216.46 88.21 132.11

2005년 710.44 79.75 255.55 214.10 77.91 115.54

자료 :‘중국어업연감’,‘중국통계연감’,(각 연도 판)

한편,일본의 경우,주요 업종인 이서저인망어업은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대형저인망으로 한국의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과 유사하다.이 어업은 중국과

한국어선의 약진으로 쇠퇴하고 있다.또한 근해저인망은 어선 15톤 이상의 저

인망으로 일본 주변의 근해를 어장으로 하는데,어선척수와 어획량이 큰 폭으

90)정명생 외,앞의 보고서.,2005.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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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하하고 있으며,2005년의 어획량은 36만 톤이었다.어법은 외끌이와 쌍끌

이가 있고,외끌이도 고정하여 둘러싸는 어법과 오타트롤어법이 있다.주로 대

상어종은 지역이나 어법에 따라 다른데,명태,임연수,까나리,가자미류이다.

홋카이도(北海道)의 어선은 러시아수역에도 입어한다.91)

<표 4-3>일본의 부문별 어업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만톤)

구분 계 원양 근해 연안 양식업 내수면

1990 1,105 150 608 199 127 21

1991 998 118 544 189 126 21

1992 927 127 453 197 131 19
1993 871 114 426 186 127 18

1994 810 106 372 181 134 17
1995 749 92 326 183 132 17

1996 742 82 326 190 128 17
1997 741 86 334 178 127 15

1998 668 81 292 158 123 14

1999 663 83 280 161 125 13
2000 638 86 259 158 123 12

2001 613 75 246 155 126 12
2002 588 69 226 149 133 11

2003 608 60 254 158 125 11

2004 578 54 241 151 122 11
2005 577 55 244 147 121 10

2006 567 50 245 145 118 8

자료:http://www.maff.go.jp/www/info/bunrui/bun06.html

*원양어업은 해외수역에서 조업하는 것뿐만 아니라,이서저인망어업 등의 지정어업

이 포함된다.

91)홍현표 외,｢한‧중‧일 수산업의 실태분석 및 수산정책방향에 관한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
원,2007,pp.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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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중․일 3국의 어업관리체제

한국의 수산자원 관리제도는 수산업법을 근간으로 어획노력량을 규제하는

허가제도,금어기,금어구,체장제한,망목제한 등 기술적 규제제도,그리고 어

획량을 규제하는 TAC관리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한편 2001년부터 수산자원

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부와 어업인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을 관리한다는 이른바 자율관리어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92)

중국도 어획노력량 규제와 기술적 규제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보

호ㆍ관리하고 있다.일본의 어업허가 제도는 지사허가와 장관허가로 대별되며,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에 의해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기술적 규제제

도가 시행되고 있다.93)

한․중․일 3국간의 제도의 차이에 관해서는 먼저 <표 4-2>에서 보듯이 한

국의 어업관리제도의 핵심은 어업정수 제도이다.수산자원량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무분별한 허가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국의 허가정수에는 적정 자원량을 유지한다는 의미 외에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업에 대해서는 지역 간ㆍ업종 간 어업조정의 의미도 내포한다.또

한 어획량 제한은 TAC관리제도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동중국해와 황해에 있어서 최대의 어업국으로서 자원의 감소,

어업경영의 악화,신 어업질서 체제로 인한 조업수역 제한 등의 어려움을 타

개하기 위해 증산정책으로부터 지속가능한 생산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

서,94)각종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어획노력량 규제제도와 기술적 규제

제도를 중심으로 휴어 및 보호구제도와 하계휴어제도,조업허가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어획량에 대한 양적 규제는 제도만 정비하였을 뿐 실

92)정필수 외,｢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동북아 해양정책 비교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p.36.

93)정필수 외.,앞의 보고서,p.38.

94)김대영 외,“중국해면어업의 구조변화와 어업정책의 전환에 관한 고찰”,｢해양정책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제19권 1호,2004,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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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획노력량 규제제도인 허가제도,기술적

규제제도 및 어획량 규제제도인 TAC관리제도로 대별할 수 있으며,어업허가

제도는 지사허가와 장관허가로 대별할 수 있다.지정어업과 승인어업의 기술

적 규제는 어업법 및 수산자원보호법에 의해 어업의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다.95)

한․중․일 3국은 어획노력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표 4-4>에서 보듯이 어

선어업의 허가제도 및 각종 기술적 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자원 보호를

위해 망목의 크기,어획체장 제한,금어기 설정 등 다양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

다.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내용은 3국 사이에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적 조화를 통해 주요 어구의 망목 크기 등 규제사항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

다.96)

구 분 어업 관리 시스템

한 국

허가건수와 허가정수 관리

어구 및 어선규제와 금어기 및 금어구 설정

기타 기술적 수단으로 체장,성별 및 어장을 제한

중 국
기본적으로 어획허가제도 사용

조업장소,조업기간,조업유형,어구수량,조업방식,어획대상 제한

일 본

허가건수와 어획방법 제한

각 업종 TAC할당물량을 배정

총허용 어획노력량 관리시스템으로서 TAE(TotalAllowableEffort)설정

<표 4-4>한·중·일 3국의 어업관리체제

95)조정희 외,앞의 보고서,p.38.

96)이광남,“한‧중‧일간 어업자원관리 문제와 전망”,｢수산경영논집｣,한국수산경영학회,
제33권 제1호,2002,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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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한‧중‧일 3국의 TAC관리체제

가.한국의 TAC관리제도

한국에서 TAC관리제도는 1999년에 처음으로 자원관리의 목적으로 도입되

었는데,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의 규정상 연안국은 자국의 EEZ에서 TAC에

기초하여 자원을 관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TAC관리제도의 주요 대상 어종은 경계왕래자원이며,시행자는 농림수산식

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그리고 관련 법규는 수산업법,수산자원보호령,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규칙이며,시행방법은 대상어종 및 해역별 총허용

어획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고,어획량이 TAC에 이르면 당해 어종에

대한 어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시행되고 있는 대상 어종은 2007년도에 10개 어종으로서,선정기준은 첫째,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어종(고등어,전갱이,정어리,오징어 등),둘

째,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 어종(붉은대게,키조개,개조

개),셋째,어장 및 어구 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대게),넷째,시‧도

지사가 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어종(제주도 소라),다섯째,

자원 보호 및 조업경쟁의 완화가 필요한 어종(꽃게)등이다.97)

TAC의 할당은 우선 어종별 TAC의 70%를 장관 및 시‧도지사 배분으로 할

당하고,나머지 30%는 어획상황을 보아가며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당을

유보한다.한편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적을 요약하면,어종별로 소진율은

큰 변동을 나타내지만,평균적으로 70∼80%를 기록하고 있다.

97)KangJoonSuk,"AnalysisonthedevelopmenttrendsofcapturefisheriesinNorth-East
Asiaandthepolishandmanagementimplicationsforregionalco-operation",Ocean&
CoastalManagement,ScienceDirect,2005,pp.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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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국의 TAC관리제도

중국 어업법은 어획량이 어업자원 증가량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수산자원의 총어획가능량을 정하는 TAC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규

정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데,그 이유는 자

원에 대한 과학적인 TAC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어업통계가 불완전하고

신뢰성이 낮다는 점,행정부서의 법 집행력과 어업자의 준법정신이 미약하다

는 점,한국 및 일본 간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자국수역에서 어획경쟁이 격화

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일본의 TAC관리제도

일본의 TAC관리제도는 1996년 6월에 제정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EEZ를 설정한 이듬해인 1997년부터 꽁치,명

태,정어리,전갱이,고등어류(고등어․망치고등어),대게 등 6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1998년에는 살오징어가 추가되어 현재는 7개 어종에 적용되고

있다.일본의 TAC관리대상 어종의 선정기준은 경제적으로 중요하고,자원상

태가 악화되고 있으며,외국어선이 어획하고 있는 어종으로 되어 있다.98)

일본의 TAC관리제도는 한국이나 중국과 관련지어 생각한다면,다음과 같

은 특징이 있다.첫째,일본이 TAC관리재도를 도입한 시점에 한국 및 중국

과는 EEZ체제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으며,어업협정이 개정되어 발효되

기까지의 기간(한․일은 1999년 2월,중․일은 2000년 6월에 발효)동안 양국

어선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일본어선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적용이 유보되었다.둘째,신 어업협정에서는 상호 주장하는

98)片岡千賀之,"Japan’sNewOceanRegimeandIt’sFisheriesManagement",｢수산경영논집｣,
한국수산경영학회,제33권,제1호,2002,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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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가 중복되는 수역에서는 해양경계 획정이 불가능하여 그 수역을 양국간

잠정수역 등을 설정하여 공동이용 수역으로 하였다.셋째,EEZ내의 자원에

있어서는 외국어선에 할당할 만큼의 자원 잉여는 없으나,종래의 어업실태를

반영해 상호입어를 약정했다.

일본의 TAC는 자원평가에 어획동향 및 어업경영 상황을 가미하여 결정된

다.그 결과 TAC의 설정은 업계의 경영상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

여 실제 자원평가에 근거한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보다도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TAC할당량의 배분은 ‘대신관리분’(장관 관리분,대신 허가 및 승인 허가)

과 ‘지사관리분’(시도지사,어업권어업 및 지사허가어업 등)으로 크게 나뉘며,

그 외 유보분이 있다.대신관리분은 대상 어업별로 어업단체에 할당되어 어업

자단체가 관리한다.명태‧대게의 저어류는 해역(계군)마다 TAC 할당량이 배

분되지만,그 외 어종은 회유성이므로 자원평가는 계군마다 이루어지지만

TAC할당량의 설정과 배분은 전국 하나로 되어 있다.

지사 관리분은 어획량이 1천 톤 미만(대게 제외),정치망 등 어획량을 조정

하기 어려운 어업에서는 약간량이 배분되어 운용되고 있으며,1천 톤 이상의

어획이 있는 부(府)․현(懸)에서는 수량으로 배분된다.TAC할당량은 기본적

으로 과거 3년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어업단체,각 도도부현에 배분된다.각 어

업자단체와 지역에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올림픽 방식을 취한다.‘대신관리어업’

은 전 어종에 대해 TAC협정을 맺고 있다.‘유보분’은 자원량 변동이 큰 어장

의 조정분이다.구체적으로는 현재는 전갱이와 고등어류의 지사 관리분,대게

의 대신 관리분과 지사 관리분에 대해서는 어황에 따라 TAC할당량 범위 내

에서 할당을 기간 중에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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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반폐쇄해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1.지역수산기구 역할의 강화

가.지역협력체제

유엔해양법협약은 지역협력에 대해 소지역적․지역적․세계적 국제기구가

연안국과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8조 4항은 지역수산기

구의 회원국이나 보존관리조치의 적용에 동의한 국가들에게만 당해 수역 내에

서의 조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서,만약 어느 국가가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

지 않고,또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데 합의하지도

않았다면,그 국가는 당해 지역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수산자원을 어획할 수 없

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요 지역수산기구들의 비회원국 어선에 대한 규제활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관련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

이나 그러한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어선의 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어업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99).

지역수산기구는 지역어업과 관련된 특정의 실질적 문제에 따라,그리고 이

해 당사국 간에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목적의 공통성이 확보될 때 설립되며,

지역수산기구는 원칙적으로 정부 간 기구이기 때문에 구성원은 주권 국가들이

다.또한 기구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국들의 부담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몇몇 기구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비국가적 실체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지역수산기구들은 그 특성과 형태 그리고 수행하는 업무

99)LawrenceJuda,"The1995UnitedNationsAgreementonStraddlingFishStocksand
HighlyMigratoryFish Stocks:A Critique",OceanDevelopmentand International
Law,vol.28,1997,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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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학조사 형태의 기구,자문기구 형태의 기구,관리기구

형태의 기구로 나눌 수 있다.100)101)

과학조사 형태의 기구로는 “국제해양탐사이사회”(ICES)를 예로 들 수 있다.

ICES는 1902년에 창립되어 북대서양 및 북해를 범위로 하는 다자간 지역기구

이다.회원국은 벨기에,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당시 동독과 서독),아이

슬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노르웨이,폴란드,스페인,영국,포르투갈,스웨

덴,러시아(구 소련),미국,캐나다 등 총 18개국이다.

ICES의 목적은 첫째,해양조사 특히 경계왕래자원과 관련된 해양연구 증진

과 장려,둘째,상기 목적의 계획 작성 및 조사연구 조직,셋째,연구실적의 상

호 교환 및 배포를 위한 출판활동(14개 전문 소위원회 구성)등이다.ICES는

14개의 전문위원회 외에도 어업관리자문위원회와 해양오염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이들은 북대서양 및 북해의 자원 상태와 해양오염 상태에 관한 주요 자

료를 제공한다.특히 회원국을 포함,EU와 북대서양의 지역 어업기구인 북동

대서양어업위원회(NEAFC)와 발트해 어업위원회에 자원상태를 권고한다.102)

한․중․일 3국은 동북아 반폐쇄해에 있어서 경계왕래자원을 이용하며,양

자 어업협정을 통하여 EEZ와 잠정조치수역 등에서의 수산자원 관리와 개발에

관하여 주변국과 협력해 왔다.

그러나 EEZ에서의 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있어서는 각국의 정책과

제도의 차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중국의 경우 TAC관리는 유보하고,

어획노력량 제한 등 기술적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해역에 있어서 양자 간 어업협정에 의한 자원 보존관리 협력을

추진하다 보니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자간의 협의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정보

공유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100)최종화,앞의 책,2005,pp.321-322.

101)이석용,“국제법상 공해의 자유”,｢국제법평론｣,국제법학회,통권 제14호,2000,p.136.

102)최종화,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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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체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으

나,현실적으로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왜냐하면,현재의 3개 양자협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다자협정체제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한․

중․일 3국 모두 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은 양자 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EEZ를 설정하고,거기에

기초한 수산자원 관리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인데,새로이 지역수산기

구를 설립할 경우,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왔던 협정체제와 중복관계가 발생하

게 된다.따라서 현행 어업협정 체제와 한․중․일 3국간 다자간 협력체계의

중복성 문제를 고려할 때,다자간 협의체 형태의 지역수산기구 설립 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지역수산기구의 역할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는 전 세계적 문제라기보다 지역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한다면,동 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적 규범의 정립과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들은 이러한 지역적 협력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경

계왕래자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관리조

치에 합의할 의무를 지며,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위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채

택ㆍ적용하여야 하고,과학적 데이터의 수집ㆍ평가,자원 상태의 파악,어업으

로 인한 목표종과 비목표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의무를 부담한다.또한 효

율적인 감시․통제․감독․집행을 위한 적절한 협력체제 수립 등의 의무를 부

담한다.103)

103)UNFishStockAgreementArticle10(Functionsofsubregionalandregionalfisheries
managementorganizationsandarrangements)Infulfillingtheirobligationtocooperate
throughsubregionalorregionalfisheriesmanagementorganizationsorarrangements,
Statesshal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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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즉,EEZ

내외에서 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으로 어획능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이를 위하여 지역수산기구의

중심적 역할과 국제협력에 관한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데,특히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어업활동과 환경문제까지를 포괄

하도록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영역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104)

그러나 과도어획으로 인하여 고갈위기에 처한 자원의 상태를 회복하는 문제

와 자원의 국가 간 적정배분 문제 등은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왜냐하면,전통

적으로 근해어장을 공동 이용해 온 각 연안국들의 어업에 관한 이해관계를 일

시에 조정하여 개편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이 점에

서 EEZ체제 정착 초기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면한 중요과제라 할 수 있다.105)

다.지역협력의 장애요인

경계왕래자원에 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에는 간단한 조항만이 수록되어 있

다.협약 제63조 제1항에 ‘관련 국가는 해당 어족의 보존 및 개발을 보장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고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경

계왕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사국들이 반드시 합의해야만 하는 관

리목표나 이해당사국 간의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과,당사국이 경계왕래자원의 관리를 위

한 약정을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교섭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교섭의무

에 관한 판례에서 파생되었지만,당사국들이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는 의무

104)박기갑,“공해상 어로의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법학연구｣,부산대학교 법학
연구소,제48권 1-1호,2003,pp.289-311.

105)MarkJ.Valencia,A MaritimeRegimeforNorth-EastAsia,OxfordUniversityPress,
1996,pp.24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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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합의에 실패한 경우,각 연안국들은 자국의 EEZ내에 서식하는 경계왕래자

원을 연안국의 EEZ자원관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의거하여 관

리하게 될 것이다.그 결과로 경계왕래자원이 재대로 관리되지 못할 수도 있

고,경계왕래자원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이 불평등하게 될 수도 있다.예를 들

어,어느 한 국가는 장기적으로 지속적 이용을 목표로 엄격한 수산자원 보존

관리조치를 취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어획량을 대폭 감소시킨 반면,다른 국가

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여전히 대량 어획을 감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계왕래자원과 관련해서 연안국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경계왕래자원 여부에 관한 인식의 차이이다.대상 자원이 실제로 공유되고 있

는 것인가에 대한 관련국들의 인식의 일치는 경계왕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지만,자원에 대한 공유에 관한 관련국 간의 인식 차

이와 이로 인한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1970년대 후반 유럽연합과 노르웨이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

계왕래자원의 관리를 위한 공동협정체제가 출범하였는데,노르웨이는 경계왕

래자원에 서부 고등어 자원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유럽연합은 그

주장을 부인하고 서부 고등어 자원은 유럽연합의 독점적 자원이라고 주장하였

다.단지,1980년대 후반 유럽연합은 그 자원이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

고 인정하였을 뿐,1990년대 전반까지 양측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

라 그 자원이 양측 사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른 예로는,오랜 시간에 걸쳐 자원의 회유경로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으며,이로 인해 특정 국가의 자원에서 경계왕래자원으로 성격

이 변화하는 경우로서,북동대서양에서 봄에 산란하는 노르웨이 청어를 들 수

있다.

경계왕래자원의 관리협력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상자원의 조사

에 대한 사항이다.경계왕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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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정확한 예측이 가장 기본이 된다.자원의 공유국들은 제 각각 자원을 관

리할 수 있으며,관계국 간에 자원의 과학적 지식 공유가 없을 경우 개별적

관리는 연안국간의 협력관리 때 보다 훨씬 비효율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자원이 치어일 때는 한 국가의 EEZ에서만 서식하다가,성어가

되어 다른 국가의 EEZ를 회유한다면,타국 EEZ에서 자원에 어떠한 일이 발

생하는 지에 대한 정보,자원의 지속이용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의 인접국의

정보가 없이는 당해국 EEZ에서의 자원관리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경계왕

래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협력은 반드시 관계국간에 직접적일 필요는 없

으며,ICES와 같은 어업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

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국가와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각각의 연안국은

해당 자원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그러한 관리는 관련국가 간의 협

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효과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특히 다

른 여러 국가의 EEZ에서 장기간의 성장단계를 거치는 자원이라든가 성어가

되었을 때 여러 나라의 EEZ를 회유하는 자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일반적인

경우,당해국의 EEZ가 특정 자원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 되는 연안국이 강력

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인접 연안국에서 관련 자원이 대부분의 성어기

간을 보낸다면 느슨한 관리조치의 결과 남획이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회유성 자원의 경우,EEZ자원에 대한 해당 조업국은 다른 공유국이 세운

어획수준에 대해 모를 수 있다.만약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관련국들이 다른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독자적으로 자국의 EEZ에 대한 어획수준을

정한다면,통합 계산된 어획수준은 대체적으로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어 남획이 초래되겠지만,한편으로는 과소어획에 따른 자원의 낭

비도 일어날 수 있다.106)

106)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어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간 소비를 위해 어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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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개국 이상의 EEZ경계를 왕래하는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는 자원의 관리를 위한 관련국 간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2002년

에 개최된 경계왕래자원의 관리에 대한 유엔식량농업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과잉개발의 징조를 보이는 경계왕래자원은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제적

관리 실태가 비협조적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적 협력관리가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필수요건이었지만,이것이 자

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관련국

들이 해당 자원의 관리를 위한 협력에 동의하였다면,TAC관리나 어획노력량

의 제한,그리고 어획량이나 허용된 어회노력량에 대한 정보의 공유 등을 둘

러싸고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경계왕래자원의 산란장 및 성육장이 한 국가의 EEZ에 위치해 있고,

그 자원이 어획 가능 크기의 성어가 되었을 때에는 다른 국가의 EEZ로 이동

하여 서식한다면,성육장을 가진 국가는 서식장을 가진 연안국의 EEZ에서 성

어에 대한 어획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지 않는 한,치어 및 산란기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려는 동기가 적을 것이다.

경계왕래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자원에 대한 어업을 허용받고

공동관리가 인정되었을 때,조업권이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고,그 배분이 선박 용적 톤수에 따라 배분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배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또한 한 국가의 어선

이 타방국의 EEZ에 입어가 허용된 경우,그러한 입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

가 하는 문제점도 야기될 것이다.

만약,특정 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협력관리 규정에 동의하였다면,

각국은 협력국들이 자국의 EEZ에서 동의된 규정의 시행 및 유지가 적절히 되

고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더욱이 관계국 간에 중첩되는 EEZ의 경

계 획정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경계 미획정 수역에서의 시행 방법과 같은 추

자원이 그 대신 잡지 않거나 자연폐사 등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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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남부 중간수역의 주변해역은 어업협정 수역이 3중으로 중첩되어

있으므로 상기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107)

2.국제협력 사례

가.협력의 유형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특정 어종의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을 제외하고,

현재 경계왕래자원 관리에 관한 협약은 20개가 존재하며,당사국간의 EEZ경

계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난처했던 적이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일부는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기능을 발휘해 왔다.이러한 협정들은 채택된

관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군으로 분류된다.

(1)총 자원 관리형

총 자원 관리형은 기존의 협정에 바탕을 두고 협상을 통해 주기적(보통 1년

단위)으로 합의를 도출한다.1978년 해양경계 획정과 관할권에 관한 호주․파

푸아뉴기니 간 협정의 예가 있다.이 협정에 따르면 각국은 정해진 비율 내에

서 각국에 TAC할당량의 배분을 포함하여 “사이에 토레스 해협”의 보호구역

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조치를 채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다른 예는 EC와 노르웨이가 1980년의 어업협정 하에 매년 일련의 약정

을 체결하는 것이다.어업협정에 의하면 EC와 노르웨이는 ICES의 권고에 근거

하여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총 어획량을 설정하며,구역별로 어획량이 배분된다.

그리고 1989년에 체결한 그린란드‧아이슬란드‧얀마엔섬 사이 수역의 빙어

107)Robin.R.Churchill‧A.V.Lowe,op.cit.,1999.pp.2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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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lin)어족에 관한 덴마크‧아이슬란드‧노르웨이 사이의 협정도 있다.이

협정에 따르면,협정의 3당사국은 매년 해당 수역의 빙어에 대한 TAC에 합

의해야 하며,협정에서 각국의 TAC할당량의 비율이 결정된다.108)

(2)경계왕래자원 관리형

경계왕래자원 관리형은 양자위원회를 통해서 자원의 관리조치를 채택하는

협정이다.1976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르웨이․러시아위원

회는 매년 바렌츠해에서의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TAC를 결정하고,정해진 비

율 안에서 어획량을 할당하는데,그 양은 어종별로 일정하지 않다.

1979년 베링해와 북태평양의 넙치보존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태평양 넙치

위원회는 북태평양과 베링해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를 경계왕래하는 넙치자

원에 대한 관리조치(TAC,휴어기,어획물의 최소체장 및 어로장비 규제)를 채

택했다.

1980년 수산 및 대륙붕 문제에 관한 아이슬란드‧노르웨이 수산위원회는 아

이슬란드와 얀마옌 섬 사이의 해역에 서식하는 어족에 대한 TAC를 매년 결

정한다.

1990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설립한 남대서양 수산위원회는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에 관하여 권고를 한다.109)

(3)지역수산기구 관리형

지역수산기구가 조치를 채택하는 협정이다.몇몇 국가의 해역 사이에서만

어류가 이동하는 반폐쇄 해역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이 협정의 대표적인 예는

1973년 발트해 수역의 생물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

발트해 수산위원회”이다.본 위원회는 TAC,어로장비 규제,휴어기․휴어구

108)Ibid

10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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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채택한다.

“중부 베링해 명태자원 보존협약”에 의하여 협약당사국들인 미국,러시아,

한국,일본,폴란드,중국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도넛홀에서 명태어업을 중

단하기로 1992년 8월에 합의하였다.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최적이용을

목표로 하는 이 협약은 매년 당사국에서 개최되며,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있

다.매년 소집되는 당사국회의에서는 다음해의 TAC를 결정하고 국가별 쿼터

를 정한다.110)

북서대서양 수산기구(NAFO)는 캐나다의 200해리 어업수역 이원에 서식하

는 대구에 대한 어획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편의국적 어선에 의해

NAFO 비회원국 국적의 외국어선들에 의한 불법적인 어로가 계속되었다.그

러던 중 캐나다는 1994년 일방적으로 자국의 “연안어업보호법”을 개정하여

“인접한 국제수역에서 어업 중인 해적선”들까지 캐나다의 관할권을 확대하였

으며,1995년 3월에는 ‘연안어업보호법’을 개정하여 규제 대상인 무국적선과

편의국적 어선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선단을 포함시켰다.

캐나다는 1995년 3월 9일 자국의 200해리 수역 밖인 그랜드뱅크에서 조업

중이던 스페인 트롤어선 “에스타이”호를 4시간 동안의 추적 끝에 나포하였으

며,스페인은 캐나다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분쟁수역에 자국의 군함을

파견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 후 캐나다와 유럽공동체간에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시 스페인 트

롤어선이 나포되어 긴장이 고조되기는 하였으나,1995년 4월 새로운 어업협정

이 체결되어 양측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긴밀

히 협력하며,선박에 감시원을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111)

110)RobinR.Churchill․A.V.Lowe,op.cit.,1999.pp.294-296.

111)WilliamT.Burke,op.cit.,1997,pp.1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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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정기적 관리형

아직까지 상세한 약정이 채택된 사례는 없지만,각국이 통상 부정기적으로

따로 경계왕래자원의 관리를 위해 협력하는 협약 군이 있다.그 예로는 콜롬

비아가 주변국들과 함께 수용한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다수의 협약이 있으며,

또한 몇몇의 캐리비안 지역의 해양경계 획정협약이 있다.

그리고 공동 관심의 수산자원 관리협력에 관한 1982년 나우루 협약이 있으

며,그 외에도 기니만의 지역수산 개발에 관한 1984년 협약,대서양 연안국들

사이의 수산협력에 관한 1991년 협약112)등이 있다.이렇게 의미 있는 협약들

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해당사국간에 협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계

왕래자원이 여전히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113)

나.바렌츠해 연안국 간의 협력사례

바렌츠해 연안국 간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력은 잠정약정과 같은

것이다.잠정약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국 사이에 체결되는 어업협정이다.잠정약정의 내용은 관련 당사국들이

개별적 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는데,대상 해역의 범위,이용할 천연자원의

종류,관련 당사국의 수,기타 관련된 정치적ㆍ법적 문제,그리고 경계획정 절

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다.

잠정약정이 실제로 체결되는 경우는 경계왕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어업수

역 또는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완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예

를 들면,어업수역이나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상호간의 주장이 중첩되었을

시 유보수역(whitezone)이나 잠정수역(greyzone)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

는 경우가 많다.

112)대상국은 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국가들이다.

113)RobinR.Churchill․A.V.Lowe,op.cit.,1999.pp.29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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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수역에 관한 협정으로는 1977년 덴마크와 스웨덴간의 카테가트해 어업

협정,1985년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트토바고 간의 어업협정,1988년 러시아

(구소련)와 노르웨이 간에 체결된 바렌츠해의 잠정어업협정이 있다.114)

(1)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협력체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저어류와 회유어족이 풍부하며,특히 노르웨이의

북대서양 대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그 외에

중요한 것으로는 홍어,saithe,그린란드넙치,청어,빙어 및 새우 등을 들 수

있다.이들은 다른 어류와 해양포유동물의 중요한 먹이이며,생태계에 있어서

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200해리 EEZ를 선포함으로써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

리에 관한 양자협상이 진행되었는데,양국은 1970년 중반에 양자 간 자원관리

협약에 착수하여 1975년 4월 11일에는 어업구역에 대한 협력 안에,그리고

1976년 10월 15일에는 상호 어업관계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1970년대 바렌츠해의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어업관리는 양국 간 자원관리

협력과 관할권 행사에 관한 목적,양국 간 각 단계의 자원관리 과정 연구 및

규칙의 틀 안에서 행해졌다.바렌츠해 생물자원의 쿼터에 대한 학자들 간의

협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이들은 현재의 ICES내에서 조직화되

었다.

참가자들은 러시아 해양과학위원회(KnipovichScientificPolarInstitutefor

MarineFisheriesandOceanography:PINRO),Bergen의 노르웨이 해양연구

위원회,트롬소의 노르웨이 어업ㆍ양식위원회 등이다.러시아와 노르웨이 간에

는 어업관리를 위한 협력이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부분의 수산자원량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며,빙

114)Robin R.Churchill,"FisheriesIssuesin Maritimeboundary delimitation",Marine
Policy,Vol.17-1,1993,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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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에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대표적으로 바렌츠해 러시아 구역 내에서 ‘러시아․노르웨이

공동연구조사선 요청’이 거절된 사례를 꼽을 수 있다.이 문제는 어업관리 기

관이 아닌,러시아 보안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런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바렌츠해 Loophole에 관한 논쟁에 있

어 양국이 아이슬란드에 대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

루어진바 있다.1999년 5월 15일 노르웨이․러시아․아이슬란드 3국이 바렌츠

해 Loophole해역에서의 지역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 협정은 Loophole로 알려진 바렌츠해 중심의 고립된 해역에서 경계왕래자

원에 대한 아이슬란드 어선에 의한 비규제적(unregulated)어획에 대해 1993

년 이후 지속되었던 노르웨이․러시아와 아이슬란드 간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

한 협정이다.이 협정에서 북대서양 대구에 대하여 아이슬란드 어선들에게 노

르웨이와 러시아 EEZ에서의 일정한 쿼터를 배분하는 대신에,노르웨이와 러

시아 어선들은 아이슬란드 EEZ에서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아이슬란드

는 Loophole에서의 조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바렌츠해역에서 대구자원의 보

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1970년 후반,어업에 있어서 연안국 관할권에 대해 경이로운 확장을 목격했

는데,바렌츠해도 예외는 아니었다.1977년 전반기에 구 소련은 바렌츠해에

200해리 어업수역을 설정했다(1984년 EEZ로 변경).그리고 노르웨이는 스발바

르 군도(Svalbard:Spitzbergen으로 알려짐)주위에 대해 200해리 어업보호수

역과 주요 연안해역에 200해리 EEZ를 설정했다.

Svalbard에 대해 EEZ가 아닌 어업보호수역을 설정한 이유는 스피츠베르겐

(Spitzbergen)의 군도와 관련한 1920년 조약에 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노

르웨이 본토에 적용한 것이며,그것은 그 섬들에 대해 노르웨이 주권을 갖게

되었고,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타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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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lbard주변수역에 대해서 적용하였다.노르웨이에 의한 어업관할권 확대에

따라 구 소련은 대부분의 바렌츠해를 점령해 버렸으나,중앙의 작은 고립된

해역은 제외했는데,62,400km²의 Loophole이 그것이다.

바렌츠해의 주요 경계왕래자원(북동북해 대구,민대구,빙어)은 생물학적 단

일 지역군이며,이것들은 Loophole에서 발견되고,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경

계왕래자원들이다.

연안국들이 1977년에 200해리까지 해양관할권을 확대한 후 이러한 경계왕래

자원들은 노르웨이와 구 소련 사이의 1975년 어업협력협정에 의해 설립된 노

르웨이․러시아 어업공동위원회에 의해 관리되어 왔고,ICES의 과학적 권고를

받고 있으며,위원회는 대구,민대구,빙어에 대해 매년 TAC를 설정하고,때

로는 어구의 망목 규제와 같은 보호조치들도 한다.TAC는 두 연안국에 대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그리고 노르웨이 쿼터의 일정분은 양자협정을

통해 제3국(주로 EU)어선에 대해 양도가 가능하다.115)

(2)어업협력을 위한 집행기구의 설립

1950년대부터 구 소련과 노르웨이의 과학자들은 바렌츠해에서의 해양생물자

원 조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였는데,이는 현재의 ‘국제해양탐사심의회’로 조

직화되었다.양국은 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1975년 4월 11일 ‘어업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1976년 10월 15일 에는 ‘상호 어업관계

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양국은 어업협력을 위하여 상기 협정들에 의거한 노르웨이․러시아

간 어업공동위원회를 창설하여 중심 협력기구로 삼았다.1993년 6월의 회기에

어업공동위원회는 ‘어업 분야에서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협력을 위한 러시

아․노르웨이 간 상설평의회’의 설립을 결정하였다.상설평의회는 어업공동위

115)RobinR.Churchill,“TheBarentsSeaLoopholeAgreement:A CoastalStateSolution
toaStraddlingStockProblem",TheInternationalJournalofMarineandCoastalLaw
Vol.14No.4,1999,pp.46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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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1992년 제21차 회기시 구성된 실무 전문가단 및 법 집행에 관한 이슈

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신속히 회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어업협력기구의 조직

① 어업공동위원회

어업공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수산당국 및 외무부 인사와 해양과학

자,그리고 어민 조직의 대표들로 구성된다.노르웨이 대표단의 단장은 노르웨

이 어업부의 행정책임자이며,러시아 대표단의 단장은 러시아 연방의 어업위

원회 수석부의장이 맡고 있다.회의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② 협력의 진전과 전문가 그룹의 설립

1992년 노르웨이 해안경비대가 러시아 어선의 ‘축소보고 사례’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바렌츠해에서 러시아의 총 어획량을 추

정할 수 있게 되었다.1992년 가을 노르웨이 어업기관은 러시아 동업자들에게

그들의 추정치를 제시하게 되었는데,그들은 러시아인에 의해 10만 톤 이상의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러시아의 TAC가 396천 톤인 반면,바렌츠해에서의 남획량은 1992년에 17만

톤으로서 전체 대구 쿼터량의 1/4을 차지하였다.남획량은 수출통계를 근거로

추정되었는데,당시 바렌츠해 전체 대구 쿼터량과 비슷한 양이 노르웨이로 수

출되었고,상당량이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도 수출되고 있었다.1992년 말경 노

르웨이와 러시아의 관계기관은 바렌츠해 러시아 어업통제기관의 축소보고 사

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1992년 11월 어업공동위원회의 21번째 회의에서 대표단의 책임자가

양국의 조직체간 협력문제를 논의할 ‘실무작업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는 양국 간의 어업규칙․법률․통계와 통제에 관한 문제를 다룰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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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 그룹의 역할

전문가 그룹은 양국의 대표 4인씩으로 구성된다.노르웨이 대표는 어업행정

당국의 대표로서 법률담당 국장 출신의 상임위원장 LisbethW.Plassa이었고,

러시아 대표는 세브르바의 어업연맹 출신의 VictorA.Gorokhov상임위원장

이었다.주요 참여기관은 무르만르브보드,연구기관인 PINRO 연방어업위원회

였다.

전문가 그룹은 18개 법률안과 관련된 제안을 하였으며,대부분의 제안은 정

보의 교환과 정보화 과정의 통합에 관한 것이었다.1993년 6월의 21번째 어업

공동위원회 회기 이후 지속적인 회합을 통해 제정된 각종 규약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작업과 제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양국은 집행기관 사이의 직

접 접촉에 관한 방법에 합의했고,법안․감독관․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

했다.

④ 상설평의회의 조직

노르웨이 측의 구성원 중에서는 해안경비대가 중요하며,러시아 측의 경우

에는 1999년 5월 이래 국경수비대가 참여하고 있다.이 외에도 양국의 어업관

련 부서 및 연구기관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노르웨이 측의 인원은 3-11

명,러시아 측은 3-8명이다.이 인원은 옵서버를 포함하되 통역은 포함되지 않

는 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해안경비대나 국경수비대처럼 실질적으

로 법집행 활동을 하는 기관이 협력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는 동

기관의 집행 실효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며,각종 합의사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또한 어업관련 정부부서 이외에 연구기관의 인사들도 참여

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각종 합의사항의 과학적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해

서는 주요 연구기관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16)

116)정명생 외,｢한‧중‧일 공동 어업관리방안 연구｣,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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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바렌츠해와 동북아해역의 비교

바렌츠해는 저어류와 회유어종이 중요하며,특히 노르웨이 ‘북대서양 대구’

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계왕래자원으로 꼽힌다.200해리 EEZ

제도로 인하여 경계왕래자원에 관한 양자협상이 진행되었으며,양국은 1970년

중반에 양자 간 자원관리 협약에 착수하여 1975년 4월 11일에는 어업구역에

대한 협력안(案)에,그리고 1976년 10월 15일에는 상호 어업관계에 관하여 합

의하였다.

바렌츠해의 노르웨이와 러시아간 어업관리는 양국 간 자원관리 협력과 관할

권 집행에 관한 목적,양국 간 각 단계의 자원관리 과정 연구 및 규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ICES내에서 조직화되었다.그리고 ICES에 의해 자원의

평가는 과학적 권고를 받고 있으며,동 위원회는 대구․민대구․빙어에 대해

매년 TAC를 설정하고 때로는 어망규제와 같은 다른 보호조치들도 한다.

TAC는 두 연안국에 대해 정해진 분배에 따라 나눈다.그리고 노르웨이 쿼터

의 일정분은 양자협정을 통해 제3국(주로 EC)어선에 대해 이전이 가능하다.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어업관리를 위한 협력이 전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렌츠해에서의 어업관리는 노르웨이와 러시아간의 어업협정 체결(아이슬란

드가 나중에 참여)하에 어업공동위원 및 전문가그룹․상설평의회를 통해서 운

영되고 있는데,어업공동위원회는 정부당국자․과학자․어민이 대표로 구성되

어 있는 혼합형을 나타내고 있다.그리고 전문가그룹과 어업관리 및 법집행

조정,긴급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상설평의회를 두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과 비교하면 어업공동위원회와 자원전문가 소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상설평의회가 없는 것이 차이가 있다.다만 어업협정

체제가 3개의 양자 체제이므로 다자간의 모양을 구성하게 되면 거의 유사하다

고 할 수 있겠다.동북아해역을 중심으로 황해·동중국해와 동해는 유엔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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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반폐쇄해이며,특히 황해와 동중국해는 어종이 다양하고 그 양도 풍부하

여 천혜의 어장으로 각광받아 왔는데,역사적으로 볼 때 근세에 들어서는 제2

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까지 이 수역의 어장은 대부분 일본의 독무대였고,따

라서 어장의 개발도 주로 일본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한국과 중국도 어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어장은 점점

자국의 관할수역 외측으로 확대되었고,그에 따라 연안 3국 어민들에 의한 경

쟁적 조업이 행해지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은 고갈된 상태이고,또한 연안국들

의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일부 수역의 오염현상도 심각한 상태에까지 도달

하였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어획하는 어장으로서 고등

어․전갱이․멸치․갈치․오징어․새우류 등의 다양한 경계왕래자원이 회유

서식하고 있으며,회유의 경로나 서식의 범위도 한‧중‧일 3국의 EEZ를 포함

하는 광역의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업종도 선망․저인망․안강망 등의 업종이 활발하게 조업

을 하고 있으며,경합되는 업종도 있다.그러나 동북아해역의 한‧중‧일 3국은

3개의 양자 어업협정에 의한 어업공동위원회의 추진,3국 국내의 TAC 관리

등 제도의 차이,어종의 다양성 등으로 다자간 지역협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우선 협정체제에 동북아해역과 바렌츠해의 어

업협력에 있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차이점

(1)조직체제

바렌츠해와 동북아해역의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조직 및 제도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어업협력을 위한 집행기구이다.바렌츠해의

경우 하나의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동북아해역은 3개의 양자 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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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공동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한‧일,한‧중,중‧일 어업공동위원회는 별도의

기구와 기능을 하는데,사실상 운영방법이나 기능면에서는 3개의 어업공동위

원회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연안국의

문제는 간접적으로 해결을 시도함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전문가그룹에 있어서 바렌츠해는 정부행정․법률담당․연구기관․어

업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각종 규정과 법률적인 제안을 하고 논의하는데 비

해,동북아해역은 순수한 자원전문가로서 자원의 평가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

는 정도이다.따라서 정부 간의 제도의 차이나 협정의 체제에 관한 문제는 외

교채널을 통해서 한․중․일 3자간에 복잡하게 협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어업공동위원회의 기능면에 있어서 바렌츠해는 연구 및 규제와 관련

된 TAC관리를 결정하고 배정하는 것이다.그리고 그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동북아해역의 경우 어업공동위원회는 타방체약국 국민에 대한 입어허

가 조건․조업질서 유지 등 제한적인 권고를 행하고 있다.

(2)제도 등의 차이

바렌츠해의 주요 경계왕래자원(북동북해대구․민대구․빙어)은 생물학적 단

일 지역군이며,유엔해양법협약에서 언급되는 경계왕래자원들이다.ICES에 의

해 어획에 대해서 과학적 권고를 받고 있으며,바렌츠해 어업공동위원회는 대

구․민대구․빙어에 대해 매년 TAC를 설정하고 때로는 어망규제와 같은 다

른 보호조치들도 한다.TAC는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정해진 분배에 따라 나

눈다.그리고 노르웨이 쿼터의 일정 분은 아이슬란드 및 제3국(주로 EC)어선

에 대해 이전이 가능하다.

동북아해역의 경우 어종이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다.한․중․일 3국의

TAC제도 역시 한․일의 경우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은 제도만 규정해

놓고 실시를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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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사점

한편,바렌츠해와 동북아해역의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국제협력의

조직 및 제도상의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조직체제

첫째,바렌츠해 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결과는 구속력이 있지만 동북아

해역의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는 권고사항이다.그러나 협의 결과가 비록

권고이기는 하나 정부정책에 반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전문가그룹에 있어서 바렌츠해는 정부 행정․법률담당․연구기관․어

업단체가 함께 모여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나,동북아해역의

경우 어업공동위원회 하부에 전문가그룹이 있으며,아울러 지도단속실무회의

도 개최하고 있다.또한 민간단체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두가 어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따라서 어업공동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만 있다면 그 하부에 자원전문가 소위원회와 지도

단속실무회의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또는 상설기구도 가능

할 것이다.

셋째,바렌츠해에서 상설평의회는 어업관리 및 법집행에 관한 이슈를 논의

하며,감독관․옵서버 등의 인력 및 각종 자료를 교환한다.동북아해역의 경우

지도단속실무자회의가 어업공동위원회 하부기구로 있으며 주로 안전조업․조

업질서 유지․불법어업 단속 등의 정보를 교류하고 감독관 상호방문 등을 실

시한다.지도단속의 기능을 전담하는 것으로 유사한 면을 찾을 수 있다.

(2)제도 등의 유사점

허가정수․허가건수․어획방법 등 어획노력량 제한의 기술적인 규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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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특히 한․중․일 3국간 상호 입어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자국의

연안에서 조업하는 타방국의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규제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

어,한․중․일 3국의 공동자원 관리 시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향후 자원관리

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종합분석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분

석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해역에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협력은 관리제도면에서 한․

중․일 3국은 예를 들어 TAC관리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정비가 되어있지

만 중국은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실시를 미루고 있다.또한 한․일 간에는

그동안 자원에 비해서 과도한 어선세력을 축소하여 자원의 고갈을 억제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여하였지만 중국은 자원의 보존관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여

전히 생산증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경계왕래자원에 대해서 보존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

적어획량에 동의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어획량을 줄여야 한다.그

렇게 되면 중국은 비협조적으로 참여에 적극적이 못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대상자원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 중요하다.바렌츠해에서의 대구자원에 대한 보존관리 협력에서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아이슬란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바렌츠해 협정은 타결되고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의 사례에서 4가지의 유형을 제시

하고 있는데,총 어획 관리형은 기존 어업협정의 체제하에서 주기적으로 협약

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한․중․일 3국은 3개의 양자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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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다만 양자 어업협정을 제3국에 대한 대우의

방안을 확실히 할 경우에는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경계왕래자원의

관리형은 국가 간의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한․중․일 3국은 양자 어

업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EEZ에서의 경계왕래자원의 관리가 독자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노르웨이간의 바렌츠해에서의 어업협력은 아이슬란드로 확대

되고 어획 쿼터를 배정하되 일정 부분을 아이슬란드에 재배정하는 식으로 인

센티브를 도입한다.바랜츠해에서 어업협력은 국제수산기구의 형식은 아니지

만 국가 간 어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구를 결성하고 대상어종에 자원평가 및

자원의 분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렌츠해 3국은 다자간 협의체이

며 반폐쇄해역이고,대상어종을 대구 및 열빙어 등으로 하며,대상해역도 바렌

츠해로 함으로서 한․중․일 3국의 동북아해역에서의 사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는바,선행연구에서도 바렌츠해를 모델로 연구한 점117)등을

볼 때 합리적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수산기구 관리형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한․중․일 3국

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

하기는 쉽지 않다.지역수산기구는 의사결정과 권능을 가지게 된다.의사결정

은 정책적 결정으로서 행정적․과학적 결정이 아니며,공식적 의사결정 기관

에서 절차규칙에 따라 행한다.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국제수산기구는 다수결

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또한 다수의 국제수산기구들은 회원국 간의 의사결

정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현재 한․중․일 3국은 3개의 쌍

무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다자간 국제기구가 창설된다면 협정의 중

복성으로 인해 복잡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따

라서 경계왕래자원의 관리형을 동북아해역에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바렌츠해에 있어서의 노르웨이․러시아․아이슬란드 3국간의 협력체제와 동북

117)조정희 외,앞의 보고서.,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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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역에서의 협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였다.이

와 같이 분석을 통해서 동북아해역에서의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현재의 한․중․일 어업협정 체제는 3개의 양자 어업협정 체제인데,

바렌츠해에서의 다자간 협력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단일

의 다자간 체제로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되어야 한다.협력체제

는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수산기구의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

고,현재의 한․중․일 3국간의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다자간 체제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의

부여와 기능의 내용이다.어업공동위원회의 역할과 그 하부에 둘 수 있는 기

관과 역할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현행 양자 어업협정체제에서 3개의 어업

공동위원회와 3개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소위원회,3개의 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자간 협력체제의 형태 분석과 더불

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이러한 기능의 부여 하에 대상 경계왕래어종과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대상 업종을 분석해야 한다.

넷째,경계왕래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해역의 범위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하며,현행 양자 간의 어업협정에 의한 기존의 EEZ와 중첩수역과의 관계,유

엔해양법협약상의 범위의 성격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섯째,MSY를 달성할 수 있는 경계왕래어종에 대한 보존관리 제도와 정

책의 도입 가능성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현재 한․중․일 3국의 제도와 체제

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정책의 개념도를 작성하고 개념도를 실현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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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동북아해역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협력체의 설립

제1절 협력체의 형태

1.지역수산기구의 설립

지역수산기구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ㆍ중ㆍ일 3국에 의한 경계왕래자원

의 공동관리 수행을 위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과 기구 및 그에 수반되는 재원의 조달이 필수적이다.재원조달에 있어서

는 국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하고,이를 국별 분담기준을 정한

후,이에 입각해서 각국이 출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국제기구 회원국의 분담

금은 기본분담금과 어획분담금으로 구분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필요시 1인당

GNP를 반영한 소득 분담금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지역의 연안국인 한국,중국,일본의 경제발전 단계가 각기 상이하고,수산

업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국가 간 정서도 상충되는 점이 있

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 주권을 가능한 한 덜 제약하는 보다

느슨한 형태의 자원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러한 사례로서

1973년에 발족한 국제발틱해 어업위원회를 들 수 있다.동 위원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발트해의 여러 연안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이들은 공동으

로 수산자원을 조사하고,이에 기초하여 국별 쿼터량을 권고하고 있다.이와

같이 동북아해역의 국제수산기구를 권고에 의한 TAC를 산정하는 느슨한 형

태의 자원관리 방식에서 차차 구속력을 가지는 TAC산정과 어구규제ㆍ휴어



- 92 -

기ㆍ휴어구 지정 등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118)

의사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고,권

고 또는 단순한 자문형태일 수도 있다.국제수산기구의 의사결정은 국제관계

에서 볼 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첫째,기구가 그 회원에 관계된 중대한 의

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구적 결정이

전원일치 또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또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하며,결정된 내용은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국제수산기구는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데,여기서 결정이란 공식

적 의사결정 기관에서 절차규칙에 따라 행한다.그리고 예정된 총체적 활동에

관한 문제를 처리한다.그러나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중서대서양수

산위원회(WECAFC)등은 지역어업 협력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그

것은 그들 기구가 정규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의사결정을 하는 국제수산기구 중에서 태평양넙치위원회(IPHC),남극해양생물보

존위원회(CCAMLR),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TB), 전미열대참치위원회

(IATTC),북태평양 소하성어류위원회(NPAFC),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는 전원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회원국

에게 구속력을 갖는지의 여부이다.CCAMLR,CCSBT,IPHC,인도양 참치위원회

(IOTC),대서양참치 보존위원회(ICCAT),북서대서양 수산기구(NAFO),북동대서양

수산위원회(NEAFC),WCPFC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

만,그 외는 권고적 결정‧권고‧성명 등만 내릴 수 있다.

다수의 국제수산기구들은 회원국 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

련하고 있는데,그러한 분쟁해결 절차는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가장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은 어떤 결

118)신영태 외,｢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 공동관리 방안｣,해양수산부,2001,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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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관하여 특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그 결정에 비기속적인

유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119)

다자간의 국제수산기구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수산자원의 최적이용 목표 즉,MSY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그러

한 의무를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수산기구를 통하여 협력할

의무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20)그러나 동북아해역에서의 지역수산

기구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ㆍ중ㆍ일 3국이 양자 간 어업협정에 의해

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자간의 국제수산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주

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만일 다자간 국제수산기구가 설립되면 현행 3개

의 어업협정체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다자간 국제수산기구로서 지역수산기구 의 설립에 따르는 재원조달의

문제이다.다수의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3국이 협력할 경우 순이익이 증대된다는 이론적 연구결과가 있지만 현

실적으로 한ㆍ중ㆍ일 3국은 양자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만큼 새로운 다자간의 국제수산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둘째,협정체제의 중복성 우려가 있다.현행 어업협정에서는 비록 양자간의

EEZ에서의 수산자원 관리와 상호입어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의 문제,예를 들어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 한국의 대 일

본에 대한 문제는 한국이 중국과의 협의 하에 중‧일 어업협정을 통해서 문제

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비록 복잡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해

결의 접근은 가능하다.그리고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보존관리 해역을 설

정할 경우 양자 어업협정에 의한 해역과의 중복관계가 우려되며,해역의 중첩

관계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119)최종화,앞의 책,2005,pp.326-327.

120)유엔해양법협약 제61조 1항 및 2항,동 제6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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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경계왕래자원을 보존관리할 경우 현행 한ㆍ중

ㆍ일 양자 어업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어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동일 어종

에 대해서 다자간과 양자 간의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모순을 가질 수 있다.

넷째,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

기 위해서는 기구의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대상 어종의 TAC를 전제

로 하는 기속력은 한ㆍ중ㆍ일 3국의 국내 어업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역수

산기구의 설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2.양자 간 어업협정의 보완을 통한 다자간 체제의 도입

양자 간의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하는 다자간의 국제수산기구의 형태를 생각

해 볼 수 있다.한․중․일 3국 간에는 3개의 어업공동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은 제3국의 위치에 있으며,

한․중어업협정에 있어서 일본은 제3국의 위치에 있다.마찬가지로 중․일어업

협정에 있어서 한국이 제3국의 위치이다.동북아해역에 있어서 한․중․일 3국

은 관련 연안국이면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를 양자 어업협정의 틀에

서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연안국으로서 당사국들이 동시에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양자 간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득이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ㆍ중ㆍ일 3국 간의 다자간 수산고위급회담(2005년)에서도 동북아

해역에서의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후속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업공동위원회가 3개로 나

뉘어 진행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3개의 어업공동위원회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만,1개의 다자간 어업공동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협력기구

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물론 어업공동위원회 실무회의는 양자 간 협의

를 진행하더라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로 다자간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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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자간의 문제와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조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개의 어업협정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을 통해서 제3국의 지위

에 대한 보장의 문제를 통합시키면 가능할 것이다.한․일,중․일 경우 합의

의사록에 의해 제3국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한․중은 합의의사록이

없다.따라서 한․일 합의의사록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하고,중․일 합의의사

록도 한․일의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가능하다.

한․일 어업협정의 관계 조항과 관련한 합의의사록 제4조에 의하면 “양국

정부는 이 협정 및 양국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체결할 어업협정에 기

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및 제3국과의 어업

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

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일어업협정 관련 합의의사록 제2항에 의하면 “양 정부는 양국의

전통적이고 협력적인 어업관계를 감안하여 협정 실시 및 제3국과의 어업관계

구축시에 쌍방이 협정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역의 북측 경계선 이북의 동

중국해 일부수역에 있어서 현재의 어업활동을 존중하고,타방국의 전통적 조

업 및 해당 수역의 자원상황을 배려하여 해당 타방국의 해당수역에서 어업이

익이 부당하게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한․일 양국과 중․일 양국이 양자 어업협정의 틀에서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제3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나,한․중 양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의사록은 없다.따라서 중․일어업협정의 틀에서 발생하는 한․일간의 문제는

한․중 어업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양자

어업협정의 한계이기도 하다.다자간의 어업협력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

한 제3국에 대한 입장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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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력체의 조직 및 기능

1.어업공동위원회

어업공동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연구 및 규제와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의 목

표와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다.가령 바렌츠해에서의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TAC관리가 설정되는 어종은 대구․북대서양대구․열빙어 등이다.대구와 북

대서양대구(Haddock)의 TAC관리는 50：50의 비율로 양국에 배분되며,열빙

어의 쿼터는 노르웨이가 60,러시아가 40의 비율로 배분된다.

그리고 양국은 자국의 쿼터를 배타적인 생물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쿼터와

교환할 수 있다.가령,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의 대구 쿼터 일부를 노르웨

이의 연어․청어 및 그린란드 큰넙치 쿼터와 교환하여 왔다.나름대로 쿼터제

도에 합리적인 탄력성을 부여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 후 양국은 제3국과 추가적인 쿼터의 일부를 파루제도에 주었으며,노르

웨이는 자국의 쿼터 일부를 북해에서의 EU 쿼터와 교환하여 왔다.이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자원관리를 하면서도 쿼터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해 주는 조

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의 다자간 협력시 현재의 3개 어업공동위원회도 1개의

어업공동위원회로 통합시켜 나가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계왕래자원에 대

한 TAC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어업공동위원회의 통

합은 하부의 상설 부서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 어업공동위원회의

하부에는 3개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소위원회와 3개의 지도단속 실무회의가

있다.3개의 어업공동위원회가 통합되면 그 하부의 조직과 기능,그리고 MSY

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체제가 정립되는 것이다.한․중․일 3국은 당

장 TAC의 균형적인 실시는 어렵더라도 중국 측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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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접근이 가능 할 것이다.

2.상설평의회

바렌츠해 상설평의회의 주된 기능은 어업관리 및 법집행 관행에 관한 사항

을 논의하는 것이다.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수산당

국자들이 긴급을 요하거나 핵심적인 이슈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발생할 경

우 일반적인 교신으로 불가능한 것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가령 러시아는 여러 차례 노르웨이 법규의 해석과 노르웨이 해안 경비대의

법집행 관행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들었으며,또한 양국의 법규나 관리기구

및 절차에 관한 최근 정보는 평의회 회의 토의안에 상정되기도 한다.

상설평의회의 두 번째 기능은 감독관과 옵서버 등의 인력 및 각종 자료의

교환을 수행하는 것이다.1995년 이래 러시아의 ‘Murmanrybvod’와 노르웨이

의 해안 경비대의 감독관 중 1명씩은 매년 상대국의 단속선에 승선하여 5일간

활동을 같이 하여 왔다.아울러 러시아의 ‘Murmanrybvod',PINRO와 노르웨

이의 어장 감시기구의 인력이 교환 승선하여 어장의 개폐에 참가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상설평의회는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보다 포괄적인 사안을 해

결하기도 한다.대표적인 사례로 어장의 개폐를 위한 공동절차의 수립을 들

수 있다.어장의 개폐조치 자체는 양국 모두 활발히 이용하는 관리조치였으나,

그 적용방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121)바렌츠해의 조직과 기능의 흐름은

<그림 5-1>과 같다.

한ㆍ중ㆍ일 3국의 어업공동위원회의 통합과 그 하부에 해양생물자원 전문가

소위원회 및 지도단속실무회의를 통합할 경우 바렌츠해의 상설평의회와 유사

하게 된다.다만 민간인의 참여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비록 해양생물자원 전

문가소위원회와 지도단속실무회의는 독자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기능도 독

121)정명생 외,앞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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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이다.그러나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따라서 상설평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토의하고 협의

하는 것을 현행 어업공동위원회가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수산단체 협의회가 있으며,한ㆍ중ㆍ일 3국 통합수산

단체협의회로 발전해 왔다.따라서 자연스럽게 통합수산단체협의회가 해양생

물자원 전문가소위원회 및 지도단속실무회의에 참여할 경우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일본은 과거에 민간 수산단체를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한바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ㆍ중ㆍ일 3국이 한 예로 <그림 5-1>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조직과 기능

을 정립하고 어업공동위원회의 하부에 상설평의회를 두게 되면 수산자원 보존

관리 뿐만 아니라,국제수산기구 등의 다양한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상설평의회는 어업공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먼저 해양생물자원 전문

가로부터 대상 경계왕래자원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참여 민간단체

로부터 어업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보고받은 후에 참가국간 협력의 목표와

방법을 조정하고,분쟁 해소 및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권고를 어업공동위

원회에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업공동위원회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대신하게 되는데,어업공

동위원회와 상설평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장점

이 있다.어업공동위원회의 국장급 실무회의는 어업공동위원회의를 위한 실무

회의에 불과하지만,이러한 기능을 상설평의회와 같은 형식으로 전환한다면

어업공동위원회의 업무뿐만 아니라,한ㆍ중ㆍ일 3국간의 다자간의 문제와 3국

간의 제도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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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간 협력의 목표와 방법 조정

◦ 분쟁 해소,자원 보존 및 관리의 권고

상설평의회

실무자 그룹 전문가 그룹

작업반 그룹 옵서버 참여

어업공동위원회

◦ 국가별 제도의 조정 및 분쟁의 해소

◦ 자원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고

국가별 조치 권고

◦ 국가별 법령 제․개정 및 분쟁처리

◦ TAC관리 및 수산자원 보존관리 방안 강구

<그림 5-1>바렌츠해 어업협력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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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해역 설정

1.외국의 사례

바렌츠해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중간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수산자원이 매

우 풍부하고 석유매장량도 대단히 많아,섬 영유권 분쟁으로 해양경계가 완전

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수역이다.바렌츠해 어업협력은 바렌츠해 인근 해역

에서의 어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1975년 4월 바렌츠해 경계왕래자원에 관한 협

력협정이 체결되었으며,1959년 북동대서양어업조약에 포함되는 지역이 협정

의 지리적 범위에 포함되었다.122)양국은 해양경계가 획정된 해역을 중심으로

잠정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하였다.협정의 적용수역은 <그림 5-2>에서 보는바

와 같이 67,500km²로 확정되는데,여기에는 분쟁소지가 있는 EEZ뿐만 아니

라 양국의 명백한 EEZ일부도 포함된다.123)

또한 해양경계 분쟁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사건

과 그린란드와 덴마크간의 얀마옌 사건을 고찰하고자 한다.메인만 사건의 경우,

캐나다는 대륙붕의 천연가스 자원을 분쟁의 중요한 이슈로 파악하여 단일 경제선

의 설정에 있어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주된 관심은 경계왕래자원에 있었기 때문에 주요 어장

을 경계선이 분할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캐나다는 천연

가스 개발에 대한 광구의 허가가 이미 부여되었다는 실적을 강조했고,미국은

어업실적이나 어업조사나 보존조치의 실적을 강조하였다.이에 대하여 국제사

122)북동대서양 수산업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는 북위 36도,서쪽 경도 42도와 동쪽
경도 51도 사이에 속하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포함한다.그러나 해당지역 내에서
Korshage에서 Spodsbierg,Gilbierg Head에서 Kullen에 이르는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발틱해와 Belt,위도 36도 선과 경도 5도 36분 선이 지나는 점의 지중해는 제외
하였다.

123)조정희 외,앞의 보고서,2005,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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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바렌츠해 어업협정 수역도

법재판소는 지리적 요인을 거의 유일한 관련 사정으로 하는 경계획정선을 긋

고,그것이 형평스러운 결과를 실현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적 요

인을 검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계획정선을 수정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

다.124)

한편,얀마옌 사건도 대륙붕과 EEZ의 어업에 관한 문제가 병존하는 사건이

었다.일방 당사국인 덴마크가 단일 경계선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타방

당사국인 노르웨이는 대륙붕과 EEZ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경계선이 일치할 수

는 있지만,기본적으로 양자의 경계획정은 별개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점이

다.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 실질적 EEZ의 경계 획정선에 부합하는 형태로 양

자에 대한 단일 경계선을 설정하였다.그런데,재판소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

는 데 있어서 대륙붕협약을 적용시키면서 관습국제법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124)이창위,“동중국해 해양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고찰”,｢새울법학｣,법문화연구소 제5권
제1호,2001,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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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125)

해양경계 분쟁과 관련한 사례 중 미국과 캐나다 간의 메인만 사건과 그린란

드와 덴마크 간의 얀마옌 사건을 통하여 볼 때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데 있어

서 고려될 수 있는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의 원칙,경계왕래자원의 상황,국가

간의 경제적 상황 등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다.

2.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해역의 지정

한․중․일 3국간의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잠정 경계

협정이 체결된 상태이지만,앞으로 해양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평(equity)및 중간선 원칙과 경계왕래자원의 상황은 향후 경계획

정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은 어업‧해양환경의 보존,해양과학 조사의 특수성 등

을 고려하여 특별중재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형평과 중

간선 원칙과 관련하여 한‧중‧일 3국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기본입장은 1996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서 비준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에 관한 결정”과 1998년

6월 공포된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통해 법제화되었다.후자

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200해리 EEZ와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향유함”을 천명하고 있으며,동시에 해양 경계획정에 있어서 국

제법에 기초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획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채

택되기 전 제3차 해양법회의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대체로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되,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선 혹은 등

거리선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단,중간선은 부합하는

125)이창위,앞의 논문,1999.p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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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 없으며,또한 해양경계 획정

에서는 모든 관련 요소 또는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126)

일본의 경우는 1996년에 “EEZ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 제도

의 관계와 해양경계 획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일본의 EEZ및 대륙붕

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EEZ을 설정하고,제2조에서 대

륙붕은 일정한 해역의 해저 및 그 지하로 하고 있다.이에 의하면 EEZ는 협

약 제1조 제1항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지만,대륙붕은 기존의 권리를 제2조에

서 확인한 것이 된다.즉,국제법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권리는 연안국이 원초

적으로 사실상의 권리(abinitioandipsofacto)를 갖는 데 비해,EEZ는 구체

적인 설정에 의해 연안국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이다.그리고 동일한 법률에서 EEZ의 일정범위를 먼저 정한 뒤 그러한 해역

의 해저 및 하층토를 대륙붕에 포함시킨 것은,결과적으로 200해리의 범위 내

에서 EEZ의 대륙붕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강조한 것이 된다.

또한 일본은 동 법에서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하여,대륙붕과 EEZ에 공통적

으로 중간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

지 않고,EEZ및 대륙붕에 대한 권원을 규정하면서,동시에 중간선까지를 그

러한 권원이 미치는 범위로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즉 일본은 다른 나라와

EEZ나 대륙붕의 범위가 중복될 경우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별도의 경계획정 규정을 두지 않았다.그 대신 EEZ및 대륙붕에 대

한 선포 조항 속에 중간선까지의 해역이 일본의 EEZ및 대륙붕이 된다는 내

용을 괄호로 묶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수역에서의 권리가 외국과 경합될 경우,합의에 의해 경계선을

정할 수 있지만,중간선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126)양희철 외,"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서 본 중국의 해양 경계획정 정책 및 우리나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OceanandPolarResearch｣,Vol.29(3),한국해양연구원,2007,p.249.



- 104 -

것이라고 할 수 있다.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에서 “형평에 도달하

기 위한 합의”라는 원칙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중간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제3항의 내용을 두게 된 것이다.여기서 중간

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는 제74조 제3항의 잠정적인 약정이나 조치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최종적인 합의에의 도달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127)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분쟁해결의 원칙,중국 및 일본의 입장을 고

려하여 볼 때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어업협력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주남부 중간수역 주변 해역의 일정한 범위에 대해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한국 주도의 자원관리체제를 수립하여 관리해 나가면서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장래의 분쟁 예방이나 국제적 여건변화 등을 고

려해 볼 때 유리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의 어업협정은 3개의 양자협정으로서 협정 당사국간의 중

간수역은 당사국에 대해서는 어업에 관한 한 공해적 성격을 갖는다.그러나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서 중국과 한․중 어업협정에 있어서 일본,그리고

중․일 어업협정에 있어서 한국은 제3국의 지위에 놓인다.다만 제주남부 주

변수역은 한․중․일 3국의 EEZ를 회유범위로 하고 있는 경계왕래자원의 자

원지대라 할 수 있다.

3국에 걸쳐 있는 해역을 공해어장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양자 협정상 겹

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재적 공해수역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이렇

게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중첩해역에서 경계왕래자원이 고갈되어 자원을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관련 정부당국간 협의에 의해 규정한다면 그 해역

은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해역”이 되는 것이다.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에서도 국가 간 협력의무에 관하여 동일해역에서 어업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128)

127)이창위,앞의 논문.,2001,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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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서,노르웨이․러시아 바렌츠해의 경계왕래자원 관리 외에 아르헨티

나와 우루과이 양국의 ‘플레이트강 협정’,호주와 파퓨아뉴기니의 ‘토레스해협

협정’,129)미국과 러시아 간의 베링해협정 등을 들 수 있다.

보존관리 해역은 지도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해역 또는 해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생물자원의 회유범위를 가상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서 동중국해에

서 한․중․일 3자 간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가능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대

상수역은 하나의 예로서 <그림 5-3>에 나타낸바와 같이 한․중 간 현행조업

질서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하되,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제주남부 중간수역

및 중․일간 잠정수역 상당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다.그리고 그 하단선은 북

위 29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한국과 중국은 29도 40분까지를 현행

조업유지수역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이

주변해역은 2중,3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관할권의 일방적인 행사

가 어려운 해역이므로 이러한 해역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130)

한․중․일 3국 간의 “보존관리 가능해역”을 설정할 경우 대상수역의 한계

를 29도로 하는 방안은 한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에서의 200해리 권원이 29도

43분까지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여기서부터 남쪽으로 약 40해리를 더

내려가서 해역의 남단 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그림 5-3>에서 보는바와 같

이 “보존관리 가능해역”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3국의 200해리

이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특히 동중국해를 보면,일본의 200해리 권원

은 서쪽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일부에만 미치며,중국의 200해리 권원은 동

쪽으로 한․일간 200해리 제주남부 중간수역의 일부에만 미친다.따라서 우리

의 EEZ권원이 남쪽으로 200해리를 넘는 부분까지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가능해역”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131)

128)최종화,앞의 책,2005.p.280.

129)Ellen Hey,TheRegimeoftheExploytationofTransboundaryMarineFisheries
Resources,MartinusNijhoffPublishers,1989,pp.147-153.

130)박재영,“동북아 신 어업협정체제 하에서의 어업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03,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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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가능 해역

131)심호진,“한․중․일 다자간 어업협력체 구성방안 연구”,｢수산경영논집｣,한국수산경영학회,
제39권 제2호,2008,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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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정책 및 운영

1.보존관리 정책

MSY 실현을 위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간에 협의로

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어선감척사업,휴어제 도입 등의 어획노력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한

국의 어선 감척은 1980년대 과잉어획에 의한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1994년

부터 어선의 감척을 실시하였으나,그 규모는 미미한 것이어서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1999년 이후 중국과 일본과의 현행 어업협정 체결 후 근해어

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척사업이 추진되었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어업자수․어선 척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경제

적 가치가 높은 어종의 감소,생산성의 하락 등으로 인해 2002년부터 감척을

실시한바가 있다.2002년 업종 전환에 투입된 2억 2천만 위안 중 감척에만 2

억 위안이 투입되었다.2002년까지 전국적으로 감척이 이루어진 어선은 3,012

척,업종전환 어업인은 1만 7,979명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어선세력이 1970년대 전까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1980

년대 중반까지는 정체상태에서 자동화․대형화가 지속되었다.그러나 1980년

대 후반 들어서 어선어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어선 척수가 감소하기 시작했

다.1990년대 중반에는 포화상태인 어선세력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감

척사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그러나 그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이렇게

자원의 수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어선세력은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

다.따라서 동북아해역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공동으

로 협의하여 어선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휴어구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선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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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휴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대형선

망에서 2006년부터 자율적 휴어를 실시하고 있다.고등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망에서 이렇게 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

한 자율적 조치이며,아울러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특

히 한․일 어업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고등어 휴어시기에 한국의 EEZ에서 일

본의 선망도 휴어를 실시하기로 2006년 12월에 합의를 한바 2007년에는 동시

에 휴어를 실시하고 있다.132)

중국의 수산자원 관리제도 중에서 휴어구제도는 1979년부터 동중국해에서

기선저인망에 대해 실시하였다.1980년대 중반부터 어업자와 어선 척수가 대

폭 증가한 반면,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의 감소에 따른 생산성의 하락 등으

로 인해 본격적인 하계휴어제도가 1995년부터 실시되었다.동중국해와 황해

(북위 27∼35도)에서는 7월부터 8월의 2개월 동안 저인망과 장망이,그리고 북

위 35도 이북의 황ㆍ발해에서는 2개월 동안 저인망에 대한 휴어제도가 시행되

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하계휴어제도가 한층 강화되었는데,북위 26∼35도에서

는 새우저인망을 제외한 모든 저인망과 장망에 대해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

지 3개월로 연장되었고,북위 35도 이북의 황ㆍ발해에서는 장망이 추가되었으

며,북위 26도 이남의 동중국해에도 2개월(6∼7월)의 휴어기가 설정되었다.

1999년에는 북위 35도 이북의 휴어기간이 2개월 15일로 연장되었고,남중국해

에도 자망과 낚시 이외의 모든 어업에 대해 2개월의 휴어를 처음 실시함으로

써 중국 전체 해역에서 하계휴어제도가 정착되었다.이와 같이 한ㆍ중ㆍ일 3

국이 동시에 휴어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둘째,한․중․일 3국의 TAC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이다.일본의 경우는

TAC관리제도를 1996년에 도입하여 1997년부터 7개 어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132)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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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한국도 1999년부터 10개 어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중국도 2000년

10월 31일 어업법을 개정하여 TAC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

련하였다.또한 한국과 일본의 TAC관리 대상 어종들은 자국의 정착성 어종

들과 경계왕래자원인 전갱이,정어리,고등어,오징어 등이며,중국의 경우도

조만간 TAC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어업법은 “국가가 어획량이 수산자원 증가량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

칙”을 근거로 자원의 총어획가능량을 정하는 TAC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명

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TAC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회유 및 경계왕래

자원의 관리문제는 3국 모두에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고,수산자원 공

동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공동관리의 대

상어종은 첫째,어획의 풍흉차가 심한 어종,둘째,전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큰 어종,셋째,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어획어종으로서 3국의 국민식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종,넷째,수산자원 회복대상 및 TAC관리 대상어종 등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산자원 보존관리 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한ㆍ중ㆍ일 3국은 그 개념도

를 이해하고 개념도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것은

3국의 정책 입안에서 결정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책들을 하나의 흐름

으로 보며,한ㆍ중ㆍ일 3국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서 첫째,전문가그룹은 수

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조사·연구된 결과를 분석하여 자원

을 추정하고,국가별로 어획가능량에 대해서 어업공동위원회에 권고를 하는

것이다.둘째,어업공동위원회가 권고를 받으면 그 권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분석하고,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국가별로 권고를 하게 된다.3국의 경우 협력관리에 접근할 수 있는 고려사항

으로 여러 가지의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한 예로서 <그림 5-4>과 같

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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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조사 및 평가 실시

수산자원 보존계획(안)권고

정책수단의 결정 및 우선순위 선정

국가별 정책 권고

조사평가 ↓ 전문가 그룹

국가별 ↓

권고 ↓ 어업공동위원회

(상설평의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어업인 단체

국가별 ↓ 수산자원 보존

계획 ↓ 위원회 감시

모니터링 및 실적 제출

심사분석 및 계획 수정(안)제출

국가별 ↓ 각 국 정부

심사분석

kkkk,,수산

자원 보존관리제도 개념도< < < 그림 Ⅴ-3<그림 Ⅴ-1> 한․중․일

3국간 어업협력체 직(안)> 한․중․일 수산자원 보존관리개념도그림

Ⅷ-3 > 한․중․일 수산자원 보존관리제도 개념도그림 Ⅷ-3 >

한․중․일 수산자원 보존관리제kjjjjj도 개념도

<

그림

<그림3>한․중수산자원 회복제도 개

dj <그림3> < 표 13 >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CPUE

[그림 5-4]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 개념도



- 111 -

2.보존관리제도의 운영

가.과학적인 파라메타 추정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어업관리를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

시하고 있는 것이 TAC 관리제도이다.TAC 관리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산 자원량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것이 MSY이다.그리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라메타가

추정되어야 한다.

특정 경계왕래자원에 대해 사망계수,성장률,어획계수,자원량에 대한 파라

메타를 추정하고,이들을 기초로 하여 MSY에 접근하고자 하는 관리 목표수

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현재 한ㆍ중ㆍ일 3국은 자국 내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파라메타를 추정하여 어업관리에 활용하고 있다.따라서 한ㆍ중ㆍ일 3

국은 정확한 파라메타를 위해서 자원의 조사 및 통계의 교환과 정보의 교류가

있어야 하고,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 하에 합리적인 수준의 어업관리 목

표를 설정하여 공동의 자원관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나.어업 관리의 투명성과 상이한 기준의 조정

한ㆍ중ㆍ일 3국의 어업 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어

업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이다.한 국가가 합리적인 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시

행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협력과 공동의 노력은 효

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행정이나 통계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특히

어업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의하여 어업허가가 부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어업 관리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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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원 관리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

다.

한편,어업관리 방법은 각국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지만,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할 경우 3국간 수산자원 공동관리 방안을 도출하

기가 어렵다.따라서 가능하면 사전에 어업관리를 위한 기준을 3국간에 통일

할 필요가 있다.이때 기준으로서 중요한 것이 체장 제한,망목 제한,금어기

및 금어구 등을 들 수 있다.특히 이 중에서 체장 제한이나 망목 제한은 절대

적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이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조정

해야 한다.

다.어구ㆍ어법의 표준화

한ㆍ중ㆍ일 3국간에는 각각 국내적으로 다양한 수산자원 관리방안이 제도화

되어 있다.그 실행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상호 비교할 수 없으나,확실한 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수

산자원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나 공정한 관리를 이루기는 힘들다.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각국별로 상이한 어획노력 수준을 하나의 틀로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이는 흔히 어획노력 수준을 표준화하는 개념으로 이해

하지만,분석을 위한 엄밀한 어획노력 수준의 표준화보다는 어느 정도 어구어

법의 분류에 대한 표준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각국별로 다르게 허가되는 어

업의 명칭과 내용도 통일해야 하며,어선 건조의 기준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

다.그 밖에 망목의 크기,어구의 크기,어선의 장비 등과 같은 세부적인 규제

는 점진적으로 표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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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Ⅵ장 결 론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해양법상 전형적인 반폐쇄해인 동북아해역에서 한․

중․일 3국간에 체결된 양자간 어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다양한 성격의 중첩수

역에서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체제로서의 지

역수산기구 설립 타당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북아해역에서 적절한 수산자원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안국들의 협력이 절

실히 필요하며,수산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들의 협력은 수산자원의

MSY를 실현하는 것이다.동북아해역에서 한ㆍ중ㆍ일 3국의 어업협력이 필요

한 이유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행의 양자협정 체제에 의하여 수산자원을 관

리하고 있으나,이른바 경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체제로서는 그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없었다.특히 제주남부의 동중국해는 현행조업유지수역(whitezone)과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등 greyzone들과 중첩되어 있으므로 현행의 어업협

정 체제에 의한 자원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곳이다.

즉,동북아해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양자 간의 어업협정에 의한 수

산자원관리는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첫째,전형적인 반폐쇄해로서 공해

가 존재하지 않는다.둘째,각 연안국의 산업화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가속되고

있다.셋째,한ㆍ중ㆍ일 3국 국민의 생선 선호 식문화로 인한 수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넷째,한ㆍ중ㆍ일 3국은 선진 어업국들로서 어업기

술이 고도화 되어 있고,수산자원의 양에 비하여 과도한 어선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다섯째,EEZ내의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당해 연안

국에게 있고,그러한 법적 기반 위에 성립된 양자 간의 어업협정에 의하여 현

재의 국제어업 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1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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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보존관리체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고갈이 가속

되거나 그 회복의 상태가 미미한 실정이다.따라서 경계왕래자원을 대상으로

자원관리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계왕래자원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연안국 EEZ사이를 회유하는 수산자원

이다.따라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3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다.경계왕래자원에 대한 보존관리는 한 연안국

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연안국들은 적절한 보존관리 조

치를 통하여 EEZ내 경계왕래자원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야 한다.이를 위해서 소지역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하며,동

북아해역에서의 한ㆍ중ㆍ일 3국간에도 이러한 차원에서 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지역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계왕래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협약은 20개가 효력 발생

중에 있고,보존관리에 성공한 국제협력 사례들은 많지만,그 중에서도 바렌츠

해에서의 성공사례는 동북아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다.

바렌츠해에서의 다자간 협력은 1970년대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어업관리를

위해서 양자 간의 협력으로 시작되었으며,그 이후 Loophole해역을 중심으로

아이슬란드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로 발전하였다.이 해역에서 북대서양

대구․그린란드 넙치 등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

바렌츠해에서의 협력은 어업공동위원회와 그 하부에 상설평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으며,TAC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동북아해역에서 바

렌츠해의 다자간 협력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형태,조직과 기능,

대상어종과 업종,대상해역,주요정책 등에 대해서 적용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

다.

협의체의 형태는 한․중․일 3국간의 지역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방법과 현행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지역수산기구를 설

립하는 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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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지역수산기구의 설립에 따르는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으며,다수의 경

계왕래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둘째,협정체제의 중복성 우려가 있다.그리고 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보

존관리 해역을 설정할 경우 양자 어업협정에 의한 해역과의 중첩관계가 우려

되며,해역의 중첩관계로 인하여 수산자원의 보존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

다.

셋째,지역수산기구가 설립되어 경계왕래자원을 보존관리할 경우,현행 한․

중․일 양자 어업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어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동일

어종에 대해서 다자 간과 양자 간의 협의체에서 중복 논의되는 모순을 가질

수 있다.

넷째,경계왕래자원에 대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

기 위해서는 기구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대상 어종의 TAC관리를

전제로 하는 기속력은 한․중․일 3국의 국내 어업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지

역수산기구의 설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양자 어업협정을 보완하는 방법은 한․중․일 3국간 3개의 어

업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을 통해서 제3국 지위에 대한 보장의 문제를 통

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한․일,중․일의 경우 합의의사록에 의해 제3국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한․중어업협정에는 합의의사록이 없다.따라서

한․중어업협정은 한․일 합의의사록 수준으로 보완하고,중․일 합의의사록

도 한․일어업협정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

조직과 기능에 있어서는 양자 어업협정체제가 보완될 수 있다면 어업공동위

원회도 통합이 가능하며,그 하부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가소위원회와 지도단속

실무회의도 통합하여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대

상해역에 대해서는 한․중 간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중심으로 하되,장기적으로

는 한․일간 남부중간수역 및 중․일간 잠정수역 상당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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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하단선은 북위 29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 한국과 중국

은 29도 40분까지를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이 주변해역은 2중,3중으로 중첩되어 있는 관계로 국가

관할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어려운 해역이므로 이러한 해역을 활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상어종 선택에 있어서는 첫째,어획의 풍흉차가 심한 어종,둘째,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종,셋째,한ㆍ중ㆍ일 3국의 공통 어획어종으

로서 3국의 국민식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종,넷째,수산자원회복 대상

및 TAC관리 대상어종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존관리 정책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MSY 실현을 위한 어획량 통제

(TAC관리)와 어획노력량 감축(어선 감척,휴어제 도입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해역에서 경계왕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

여 현재 한ㆍ중ㆍ일 3국간에 체결되어 있는 양자 간 어업협정체제를 보완해서

한․중․일 3국이 점진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노력이 필요하며,각국의 의지

가 중요하다.일본도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그리

고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

할 것이다.

한․중․일 3국간 어업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의 재확인도 필요하다.

한․중,한․일,중․일 어업협력 회의시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서 서명한 한․중․일 3국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재확인을 하고,한국

의 주도하에 보다 발전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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